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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초반부터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를 바

탕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국경

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초국가적 경쟁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

계 각국은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

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
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적 의식, 식민지 경험과 패배주의, 단일민족･･단일문화･단일언어

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은 우리 사회를 더욱 폐쇄적이고 다양성이 부

족한 나라로 만들고,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자유경쟁체제에 효과적

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낙후될 것이기 때문이

다.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 아시아 등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취업을 하거나 영주권을 얻게 되면 이들은 경제･문화 교류

의 첨병이 될 것이다. 아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관광을 하고 무역을 하

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육로개방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진다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와 경쟁력을 쌓고, 정

부는 국민과 재외동포 간 정보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으로

서 유대감과 결속력으로 세계화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국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민행정은 외국인의 국내이주와 국민의 해외이주를 

지원･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처럼 개방화정책은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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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체류기

간의 연장과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및 명확화･투명화를 위한 법적 정

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일례로 관광 등에 의한 국제교류의 확대

를 위해 외국인입국자의 원활한 상륙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제2차적 심사의 도입 및 사전확인의 실시 등을 통하여 엄격한 심

사를 거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체계적인 출입국관리체계

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

(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는 점이다. 이점에서 동북아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

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

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

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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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시

스템 구축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인구의 양적 규모는 생산을 위한 노동인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시대에는 양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절대

적인 규모와 구성의 변화,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이민정

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선진국은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구의 양과 우수한 두뇌를 외국에서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국가발전

의 주요 전략으로 이용하여 왔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생산자로 성장하기 까지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든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젊고 유

능한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통하여 저 비용으로 필요한 전

문인력을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개방화 전략은 사회의 노동력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

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사회의 역동성･창의성･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민정책의 

개방을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숙련노동자 등 무분별한 

외국 인력의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이민자의 입국과 체류를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개방화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물건과 정보, 사람이 모이는 관문으로서 한반도를 거점화하겠다는 

국가전략을 세웠다.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

출하기 위하여 인천･부산･광양을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화하고 종합

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물류와 IT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 육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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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소재･R&D 허브화, 관광육성 등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외환

제도의 선진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발전하

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화물의 흐름, 즉 물류의 거점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 등 7대과제를 추진하고, 정보의 

허브화를 위하여 IT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u-Korea, IT839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 휴먼허브화를 위한 국가적

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먼 허브(Human Hub),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열린사

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은 국민과 해외

의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인적･사회 자본을 강

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

력문제를 해결하여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국가발전전략인 동시에 다

양한 문화 및 가치관의 공존에 따른 사회다양성을 장려하는 문화정책

적･사회통합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최상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행정이지만 문제외국인의 불법활동을 저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

전을 확보하는 범죄예방정책이면서 아울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

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도주의 정책이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 친화적인 서비스 

체계와 국경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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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의 개방화 동향과 출입국 관리 및 국경관리 

시스템

1. 유럽연합(EU)

일정한 지역의 독립국가들이 경제, 문화, 역사, 지역적 동질성을 

기초로 국가의 지위를 보유한 채 경제적･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연합

을 통해 결합을 달성하여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는 특수한 법공동체

를 지역공동체라 한다. 이러한 개념확정에 따를 때, 국제사회에서 지

역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EU)뿐이다. 1993년

에 결성된 유럽연합은 2004년 5월 1일자로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시켰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인적･
물적 교류의 증진에 기초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 문화

공동체론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과 유사한 동북아 지역국가통합 내

지 동북아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 서게 되면, 일

차적으로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에서 인적 교류방안과 이로 인하여 그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전

략이 어떠한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지금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유럽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장래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형사법이 담당하게 

될 근본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형사법 및 형사사법에 관

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법내무분야로 포괄된다. 유럽지역에서 사법

내무분야에서 각국이 협력해온 역사는 이미 1957년의 로마조약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조약은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외에 ‘사람의 자유이동’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자유로

운 이동을 계기로 조직범죄, 테러 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현

상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사법내무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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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유럽국가들의 통합의 움직임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은 역내시장의 형성이다. 여기서 역내시장(Binnenmarkt)이란 물건,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 그 역내에서는 국

경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내시장의 활성화는 곧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국경의 철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경통

제를 철폐하는 경우에도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경통제를 철폐하되 다른 한편으로

는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1985년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

르투갈, 베네룩스 3국 등 유럽연합 12개 국 중 9개국이 룩셈부르크 

쉔겐(Schengen)에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경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센겐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센겐조약은 경찰과 사법의 국경을 초월하

는 공조에도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쉔겐조약은 전부 8부(Titel), 14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제1

부 ‘개념규정’에서는 EU내부에서의 역내국경(Binnengrenzen) 및 EU 

외 제국과의 외부국경(Außengrenzen) 등 중요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제2부는 ‘검열폐지’, 제3부는 ‘경찰과 안전’, 제4부는 ‘쉔겐정보

시스템’, 제5부는 ‘화물교통’, 제6부는 ‘데이터보호’, 제7부는 ‘행정위

원회’ 및 제8부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형사절차에 관계하는 

것은 제3부 ‘경찰과 안전’이다.

제3부는 모두 7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절 ‘경찰의 협력(제39

조-제46조)’, 제2절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공조(제48조-제53조)’, 제

3절 ‘이중처벌의 금지(제54조-제58조)’, 제4절 ‘범죄자인도(제59조-

제65조)’, 제5절 ‘형사판결의 집행이관(제67조-제69조)’, 제6절 ‘마약

(제70조-제76조)’, 제7절 ‘화기 및 탄약(제77조-제91조)’이다.

제1절은 ‘국경을 초월한 경찰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조항들이

며, 제2절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공조’의 주된 내용은 우편에 의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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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직접 송부(제52조), 사법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직접적 사법공조

(제53조) 등이다. 제3절 ‘이중처벌의 금지’, 제4절 ‘범죄자인도’, 제5

절 ‘형사판결의 집행이관’은 종래의 조약 등을 확인하는 규정들이다. 

제6절 ‘마약’에서는 체약국은 마약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7절 ‘화기 및 탄약’에서

는 체약국은 화기 및 탄약의 취득, 판매 및 양도에 관한 법령을 쉔겐

조약에 적합하게 규정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쉔겐조약의 실시운용상황은 아직

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할 것이다. 흥미를 끄는 부분은 쉔

겐조약의 유형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

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독일법의 주석서에서는 예컨대 쉔겐조약 

제40조의 월경감시의 조건으로서 ① 출발국에서 수사절차의 개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충분한 사실상의 근거

(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가 있을 것, ② 인도가

능한 범죄일 것, ③ 어떤 쉔겐조약 체약국에서 이미 감시를 받고 있

는 구체적인 인물일 것, ④ 사전에 신청된 수사공조의 요청을 근거로 

상대국의 동의가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실상의 근거’에 대한 존부판단이 미묘한 문제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2. 독 일

독일에서는 2004년 8월에 ‘이민법(Zuwanderungsgesetzs)’이 성

립･공포되고 2005년 1월1일 부로 시행하면서, 이민을 확대하는 개방

체제를 수용하였다. 동법은 남유럽, 터키 등으로부터 외국인을 노동

자로서 입국시켜 영주를 허가하였던 ‘Gastarbeiter’제도를 1973년 오

일파동으로 정지된 이래 32년 만에 정식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규정한 

법률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동법은 법안작성 당시, 저연령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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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노동력 확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전문가의 초빙을 목적으로 

검토된 것이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동시다발테러사건, 2004

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차연속폭파테러사건이 발생함으

로써 테러방지를 포함한 치안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게 되었다.

독일의 ‘이민법’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폐지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로 전부 1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독일에서

의 외국인체류, 취업 및 통합’에 대하여, 제2부에서는 ‘EU가맹국 국

민의 일반적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각기 ‘체

류법’, ‘EU거주및이전자유법’ 등으로 부른다)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제3부 내지 제12부에서는 ‘비호절차법’, ‘외국인집중등록법’, ‘국적법’ 

등의 개정을 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체류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 강제퇴거 등 광범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전부 10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체류자격의 유형,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이수 의무 등 개정된 ‘이

민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이민법’의 기본방향은 인권차원에서의 난민허용 등 개방적 

이민정책의 확대 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집행기능의 강화이다. 

그러나 ‘이민법’ 제1부의 ‘체류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외국인의 

유입을 방향지우고,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민의 촉진보다

는 제한에 중점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방적 이민정책

으로는, 비 EU국가의 근로자에게도 처음부터 영주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민도 허용(체류법 제4조 제1항)하고 있으며, 독일의 대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학업

종료 후 취업을 위한 1년간의 체류가 허가되고(체류법 제16조 제4

항), 독일경제와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즉 독일에 

1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행하거나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

영업자에게는 ‘기한을 정한 체류허가’를 부여하는(체류법 제21조) 등

의 이민장려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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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기능의 강화를 위한 치안대책의 규정으로는, 독일 내의 범죄

사실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강제퇴거가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 독일 국내에 정주하려는 이주자에 대하여 외국인의 사

회통합을 위하여, 언어･역사･법률제도 등에 관한 사회적응 교육프로

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권리로 인정됨과 동시에 의무로 규정되었다(체

류법 제44조). 새로운 이민자가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연장 허가심사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부

과된다(체류법 제8조 제3항).

3년간에 걸친 논쟁 끝에 탄생한 독일 이민법은 당초 의도되었던 노

동력의 확보라는 색채는 퇴색되고, 단순노동자의 입국 및 취업을 금

지하는 방침이 견지되었을 뿐만 아니라(체류법 제18조 제4항) 치안대

책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벌화, 세계화

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꾀하며 동북아국가의 거

점국가로서 인적 교류의 확대정책을 꾀하려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적에 대하여 혈통주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거주외국인의 통합에 다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독일의 이민정책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3. 미 국

미국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데 어울려 용해‧융합

되어 가는 국가란 의미에서 붙여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로

서, 20세기 초 수백만의 이민자들의 관문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수많

은 이민자들의 향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뉴욕시에 위치한 ‘황금의 문

(Golden Gate)’이라는 신화를 가진 Ellis Island, 그리고 자유와 인권

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등 이민자들에게는 소

중한 단어들이 많으며, 또한 2백여 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이민의 국

가(Nation of Immigrants)’로서 이들에게 이민문호를 개방하여 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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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에 따라 규제 위주의 이민 정책을 강화해 오던 미국 정부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내 경기의 활성화로 인하여 이민자들

에 대한 문호를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 연방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1952년에는 현행 이민법의 실질적인 근원이 된 ‘이민

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새

로운 법에서는 이전에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출신 국가별 쿼터제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입국 거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쿼터제의 틀 안에 새로운 4종류의 ‘입국허가우선발급제도(Preference 

system)’를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시켰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미국의 

실리를 채우기 위해 미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

을 가진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입국허가의 1순

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근친권자에 

대한 순위보다 높은 순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 미국 시민권

자의 배우자에게는 쿼터제나 우선발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출입국절차의 간소화와 관련하여, 이민귀화국이 현재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 아일랜드 국제공항에 Preclearance Station

을 설치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출발국에 주재하는 미국의 ‘이민관(Immigration Attache)’

에 의해 사전입국심사를 받음으로써 미국공항 입국시 입국심사를 생

략,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개정이민국적법 제

123조에 의하면 입국거부대상 외국인들이 미국입국을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의 국제공항 5곳에 ‘사전입국심사소(Preinspection 

Station)’를 설치하여, 이곳에 이민심사관을 파견토록 하고 있다. 참

고로 1994년 FBI 국장 Louis Freeh는 의회청문회에서 국제테러분

자, 외국인범죄자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외국인들의 미국영토 내 입국

을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방법으로 외국의 출국공항에 사전입국심사

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1996 개정이민법 제123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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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98년 10월 30일까지 적어도 5개소, 그리고 2000년 10월 31일까

지 추가로 5개소를 지정, 외국의 국제공항에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사전입국심사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입국심사소의 

설치장소는 입국거부대상 외국인들이 미국입국을 목적으로 마지막 

출발 지점으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의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법

무장관은 사전입국심사소 설치 이전에 첫째, 사전입국심사소에 파견

되는 이민국 직원 및 그의 동반가족들의 적절한 보호문제, 둘째, 이

민국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와 안전문제, 셋째, 사전입국심사소의 설

치 예정국가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상의 절차와 관

행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무장관은 

위･변조서류(fraudulent documents)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항공사 

직원들의 교육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민심사관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민귀화국(INS)은 1993년 뉴욕의 John F. Kennedy 국제공

항, Newark 국제공항,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Pearson 국제

공항 등 3곳에 자동출입국 통제시스템인 INSPASS Kiosk(현금자동

지급기와 유사한 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반응이 좋아 추가로 LA 국제공항, 마이애미 국제공항 등 5곳에 

INSPASS 심사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참고로 이민국 통계에 의하

면 1998년 12월말 현재 7만명 이상이 INSPASS 카드를 발급 받은 것

으로 집계되었다. INSPASS 카드 소지자가 INSPASS 심사대가 설치

된 미국 내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INSPASS 카드는 카드판독기

에 집어넣고 손은 Scanning Device에 올려놓으면 기계판독기가 자

동으로 이민국의 전산망에 등록된 손모양(Hand Geometry)과 대조하

게 되어 있다. 이상이 없을 경우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출입국

심사절차가 종료되나 이상이 있으면 이민심사관에게 인계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사진이 부착된 여권

은 위･변조가 가능했으나 INSPASS 카드는 카드등록시 이민국의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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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인 손모양(hand geometry)

를 등록시키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둘째 자국민 및 선량한 

외국인들에게 INSPASS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출입국 편

의제공이 가능하며, 셋째 기계가 출입국심사업무를 대신함으로써 출

입국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실제로 케네디 국제공항에서는 INSPASS 

심사대를 통과하는 승객들의 출입국심사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이민국의 계획에 따르면 멀지 않은 장래

에 INSPASS 카드 하나로 여권대신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카드

(Credit Card) 및 공중전화 카드로도 사용 가능한 다목적기능의 

INSPASS 카드를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네덜란드 출입국관리당국

은 Universal Card 사용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미국 의회는 2000년 9.11테러사건 이후 ‘합법이민

가족평등법안 (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의 절충안을 

통과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이민자의 가족 또는 고용인의 보증인을 

통한 미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 조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보증으로 이민을 오게 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취

득 시까지의 법적 지위 유지를 위해 임시 비자 발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를 

추구해 오던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New York의 World Trade Center 

등의 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반이민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민의 문

호를 다시 닫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외

국인범죄자(criminal aliens)’ 및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서의 밀입

국자의 급증, 둘째 매년 8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들의 노동시장의 잠식 및 가족초청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사회보장혜

택(welfare benefits)’을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는 이민자들이 증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미국시민들의 불만고조, 셋째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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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미국사회에 동화‧적응하지 않고 그들의 독

자적인 문화나 언어를 고집함으로써 미국 본래의 ‘문화적 정체성

(Cultural Identity)’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등의 여러 가

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2001년 9.11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외국

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9.11사태 이후 의회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취해진 주요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10월 

의회는 ‘USA PATRIOT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 내 사법당

국과 해외정보기관에게 테러와 관련 있는 사람을 적발, 처단하기 위

해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둘째 ‘USA PATRIOT법’의 이민관련 

조항들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많은 조항들이 포함된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을 제정하고, 9.11테러리스트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

킨 미국정부의 이민 및 비자절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

구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USA PATRIOT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도 부시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규칙

(regulation), 정책(policy) 등에 의해 많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400

억 달러의 긴급대응기금으로 국경에 위치한 각종 연방기관들이 정보

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최

고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로 

미국 하원이 2002년 4월 기존의 이민국 체제를 폐지하고 이를 법무부 

소속 ‘이민서비스국(Bureau of Immigration Service and Adjudi- 

cation)’과 ‘이민단속국(Bureau of Immigration Enforcement)’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개방화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시대상황

에 따라 취해진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부의 조치가 국제관계 악화 및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출

입국 및 이민정책의 법적･제도적 운용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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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 본

최근 일본에서도, 인적 교류의 활성화방안이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의 출입국관리기본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다. 즉 외국인 여행자의 일본

방문의 촉진을 통한 관광입국의 실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우수인재를 비롯한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 

인적 교류의 개방정책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행정체제의 구축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한편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사

회적, 치안적 문제에 직면하여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를 반감시킨다

는 목표 아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2001년 9월의 미국동시다발테러사

건을 계기로 테러리스트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일본 법무성은 

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

면, 첫째,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문

지식･기술 등을 보유하여 일본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유입을 꾀하여 왔지만, 향후 저연령

화･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시대의 대응으로서 현행 체류자격이

나 상륙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전문적･기술적 분야

로 평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출입국

관리법및난민인정법’상의 체류자격이나 상륙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적

극적인 유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수 인재의 유입. 경제글로벌화 및 산업고도화에 따라 세계

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한 외국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 ‘공용’ 및 ‘영주자’를 제외하고 최장 3년

으로 되어 있는 체류기간을 고도 인재에 대하여는 1회 허가 시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체류기간으로 결정하여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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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입국, 정착, 영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사

회전체적으로 유익하다는 인식 아래, 이들에 대한 영주허가요건을 완

화하고 명확화･투명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관광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 등에 의한 국제 인적 교류의 

확대방안으로서, 외국인입국자 상륙심사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제2

차적 심사제의 도입, 사전확인의 실시 등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확보

한 위에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 기다리는 시간의 단

축을 추구한다.

넷째, 유학생이나 취학생은 일본과 제 외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

키고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제도도 유학생, 취학생을 위장하는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는 엄격하게 대처하면서도 우수한 학생이 대학 등을 졸업 후 취업자

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절차의 원활화 등을 통하여 질이 높은 

유학생, 취학생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입국관리는 테러대책이나 불법입국대책 등 국제간 협력

이 불가결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의 출입국관리당국을 비롯한 외국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락섭외관의 파견이나 각종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가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일

본의 출입국관리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는 개방화 정책에 입각하면서

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화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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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 콩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1국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s)”라는 독특한 체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행정구(HKSAR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편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

별행정구기본법(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 

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불리

는 헌법은 홍콩이 앞으로도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유지할 

것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홍콩은 향후 50년간 출입국관리업무

를 포함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을 비롯

한 고위장관의 자격은 홍콩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54조에 의하면,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입경

사무처)는 외국인 및 중국본토인의 홍콩으로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

하여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다. 즉, 홍콩은 중국과의 통합 후에도 출

입국정책수행에 있어 중국본토와는 상당히 독립된 지역으로 남아 있

는 것이다.

홍콩의 출입국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홍콩입경사무처는 공항만 출

입국심사와 사증 및 외국인체류관리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출입

국관리국과는 달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입경사무처는 

고유의 출입국업무이외에도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출생, 사망 및 결혼 등의 업무와 외교

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 재외국민 영사업무 및 법무부 법무과의 국적

업무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입경사무처의 업무는 홍콩섬 완차이에 있는 본부와 홍콩섬, 구룡반

도와 신계 등 영토 전역에 위치한 지방사무소 및 등록사무소에서 수

행되고 있으며, 또한 공항 1개소, 육로 5개소, 해상 4개소 등 총 10개

의 Control Point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에 3개의 Control Point

를 신설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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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출입국관리체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서비스로

서 (1) 한줄서기(Serpent Queuing Method) 즉 2002.1월 이후 입국

승객들에게 “First Come, First Served”를 보장하기 위해 한줄 서기

를 도입하여 입국심사대 4개(심사관 8명)를 기준으로 이동식 봉을 설

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붉은 색 정복을 입은 공항공사 직원이 승객

밀집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동식봉의 개폐조작을 통해 원활한 흐름

을 유도하고 있으며, (2) Sky Pier 서비스로서 첵랍콕공항에 붙어있

는 Cross-Boundary Passenger Ferry Terminal인 Sky Pier는 

2003.9.29.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공항과 Pearl River Delta[중국연

안 4대도시(Zhongshan, Dongquan Humen, Fuyong, Shakou) 및 

마카오] 사이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환승승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 24-hour Passport Verification 

Service로 홍콩입경사무처는 홍콩SAR 여권의 진위와 관련된 해외 출

입국당국의 문의사항에 대해 24시간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전

화:(852) 2769-8499, FAX:(852) 2754- 7876, 2716-6252]를 운영

하여 해외여행중인 홍콩주민에 대한 편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4) 

HKIA Frequent Visitor Card로 첵랍콕공항 당국은 홍콩입경사무처 

및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지원을 받아 2004.8월부터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빈번출입국자 전용심사대

(Frequent Visitor Channel)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불법체류 등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전담하는 집행연락부는 조

사과(Investigation Sub-division), 퇴거과(Removal Sub- division), 

Castle Peak Immigration Center(CIC), 기소 및 국외추방과(Pro- 

secution & Deportation Sub-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과(Investigation Sub-division)’는, 첫째 자수한 불법이주자

(Illegal Immigrants), 불법체류자(Overstayers) 및 난민신청자(Refugee 

status claimants)를 담당하고, 경찰 또는 독립부패방지위원회(Inde- 

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등에서 넘겨진 체류조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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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Breach of Condition of Stay)사건을 조사하며, 불법이주자에 의

해 제기된 체류자격신청을 조사하는 ‘일반조사과(General Investi- 

gation Section)’, 둘째 여권위조 및 외국인밀입국활동과 관련된 조

직범죄를 조사하고, 홍콩 내, 중국본토 및 외국 사법기관과 정보교

환, 출입국관련 컴퓨터범죄사건을 조사하는 ‘특수조사과(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셋째 ‘反國際揄渡罪行調査및情報局(Anti- 

Illegal Migration Agency)’으로 AIM은 2004.6.28 신설된 부서로 

전문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팀인 Tactical Intelligence Group(TIG)

과 홍콩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변조 및 불법밀입국사건을 조사･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Airport Investigation Group (AI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IG에는 SIO의 책임하에 정보분석, 위변조 최근동

향 및 기법 수집등을 담당하는 3개의 분석팀이 있으며, AIG에는 8개

의 특별팀이 선별된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항공기탑승객 조사, 

HKSAR여권과 관련된 위･변조 범죄조직의 조사를 담당하며, 넷째 

‘입경처 특견대(Task Force Section)’로 TF는 불법이주 및 BOC위반 

등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대규모의 특별작전을 경찰 등 타 사법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외국인가사보조인, 불법근로자 조사 및 

공항을 제외한 Control Points에서 탐지된 위･변조관련 위반자를 조

사하며, 각사무소별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나 긴급한 업무를 

지원하고, 다섯째 ‘조사행동조(Outside Investigation Section)’는 일

반적인 체류조건위반(BOC)사건 및 외국인가사보조인과 관련된 법위반

(특별히 위조근로계약)사건을 조사하며, OIS산하에 Hotline Complaint 

Unit이 전화, 팩스, 편지, E-mail 및 민원심사위원회(Complaint 

Vetting Committee)에서 이송된 불법이주나 불법취업 등을 접수, 검

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여섯째 집행연락부의 일반행정과 파일관리

업무 및 TF 등 작전부서의 교통편과 병참지원 등 세부지원업무를 담

당하는 ‘중앙조사행정과(Investigation Central Administration Sec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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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과(Removal Sub-division)는 1980.10.27. 집행연락부 산하에 

설치된 RSD는 이전에 빅토리아 교도소 내에 위치해 있다 2005.5월 

Tuen Mun의 Castle Peak Bay Immigration Center 내로 이전하였

는데, 홍콩입경법(Immigration Ordinance) 제115조 및 입경서비스

법(Immigration Service Ordinance) 제331조에 근거하여 퇴거 또는 

강제추방예정인 불법입국자와 18세 이상의 출입국사범을 보호하는 

책임을 담당한다. 원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출입국사범

은 집행연락부의 조리처장에게 Removal Order의 발급을 재고할 것

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퇴거자는 R.O를 통지받은 후 24시

간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독립기구인 Immigration Tribunal에 재심

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부서별로 독자적인 기소전

담조직이 있어 수사→소추까지 조직 내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소 및 국외추방과(Prosecution &Deportation Sub- 

division)’가 담당한다. 집행연락과 산하 기소 및 국외추방과에도 소

송을 전담하는 20여명의 직원이 조사과 등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직접 

법정에서 소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추전담직원은 Immigration 

Officer 중에서 법학학사이상의 자격소지자 중에서 선발, 별도의 특

별교육 이수 후 소송전담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내부에서 소송업무까

지 수행함에 따라 법정에서 다투게 될 증거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집을 위한 절차가 대단히 훌륭하게 확립되어 있다.

Ⅳ. 현행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

국경을 출입국하는 사람과 국내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관

리행정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된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출입국관리’라는 용어도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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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이 가장 중시되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부분은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와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매달려 합법체류 외국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

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

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

는 등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이민정책을 개방화하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

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시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 불법체류 증가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

다.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

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할 필

요가 있다.

1963. 3. 5. 법률 제1289호로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지금까지 4

차례의 전문개정과 9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단순히 국경을 관리하고 출입국자를 통제하는 초기의 형태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국제화･세계화라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국경관리(Border 

Control)에 치중한 소극적･폐쇄적 개념으로 이민행정문제에 접근하

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적극적･개방적 이민정

책을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일반귀화와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

귀화, 특별귀화로 분류할 수 있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일



xxiii

정기간의 국내 의무거주 조건 아래 시험에도 통과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엄격하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

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활발

해지면서 외국인의 귀화신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과 이들이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서 참정권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제반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국적취득신청절차나 귀화정책 및 귀화관련심사방법 등과 같은 

현행 국적취득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타당성여부와 개선정비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법의 제정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각

국의 입법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

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는 점이다. 일례로 특히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의 강화는 

국제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자국에서의 테러범죄 방지 및 테러혐의자 

체포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테러범행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수집하였더라도 출입국관리가 허술할 경우 테러

범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의 경우처럼 국내테러리스트에 의한 범행위험보다 국제테러리스트에 

의한 범행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의 경우, 특히 철저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테러방

지법’에서 특별히 테러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그 혐의자에 대한 

입국금지, 강제추방 및 검문검색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

는 ‘외국인의입국및체류규제법’의 제정을 통하여 입국금지 및 국외추

방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체류자격을 갖는 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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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입국금지(동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공의 안녕질서나 국익에 위반되는 경우 활

동범위의 제한(동법 제22조), 강제퇴거(동법 제46조),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명령(동법 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안’도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테

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

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테러범죄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의 핵심은 입국금지, 출국

정지등의 명령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테러범행의 위

험이 있는 자의 입국과 테러범죄 혐의자의 출국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입국이 금지된 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

로는 여권위조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입국금지조치가 테러범행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자들에 관하여 빠짐없

이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출입국 심

사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테러범행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 또는 테러범

죄 혐의자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충실한 확인작

업을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기관과 테러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테러사건이후 ‘이민국업

무데이터개선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Act of 2000)’을 개정하여 출입국심사 시 ‘USA Patriot 

Act’에 의해 설치된 국가안보국의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테러범죄 관

련자의 출입국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출입국심사 기관과 테러담

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출입국심사기관과 테러담당기관이 협력하여 충실한 확

인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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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테러관련자료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

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망의 구

축은 효율적인 출입국관리, 신원확인, 보안강화 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 또는 

예산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도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망 구축은 

법적인 근거를 갖추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정보망 

구축이 정부 각 기관별로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정부 각 기관의 협조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가 중첩되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및 정보망 구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침해 시비의 발생가능성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 및 시

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

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

사사법실무기관 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

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Ⅴ. 육 ‧ 해 ‧ 공의 입체적인 선진적 출입국관리 및 국경

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

향에 관한 분석 없이 산업체의 값싼 외국노동력 공급요구에 밀려 임

시방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력의 활용만을 강조한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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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외국인과의 공존의식과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인권침

해,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인구규모 

및 실업률, 주변국의 노동시장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즉, 첫

째,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즉 경쟁력을 갖

춘 전문직종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보호가 필요

한 비숙련 직종은 한시적･제한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개방된 사회에서 외국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

존･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업종

별･직종별 도입규모 등 총 도입규모에 대한 노동･기업･정부 간 공감

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투명하고 엄격한 도입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은 고령화･저출산의 문제, 연금제도, 조세, 교육 등 사

회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직종에서 국민의 취업기회 

잠식을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에 대해 각종 행정규제와 거부감이 보이

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영국, 호주, 미

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확보차원에서 외

국의 고급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고령화･저출산을 대비하

는 정책이기도 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젊은 전문인력이 

국내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영주권, 귀화제도 등 이민법을 개혁하고 

있다. 독일은 유학생의 국내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업 종료 후 1

년간 체류허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제도를 새 이민법에 포함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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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기술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2004)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업들 중 81.48%가 복잡한 출입국

절차 등 행정규제가 전문외국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이라고 대답하

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하여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하는 기업가, 특정 첨단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 특정분야의 연구실적을 가진 연구자 또는 저명한 

교육자, 기타 국가이익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게는 구체적인 평가방

법을 정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전문인력 영주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영주제도 도입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위

하여 2005. 3. 28.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

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분야의 박

사학위증 소지자로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일정 

연금액 이상인 경우 등으로 영주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향후 입국

하기 전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점수제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들은 단순노무직종의 외국인력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

들의 국내 장기 정착을 차단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내 산업체의 노동수요를 예측하여 최소한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산

업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곳에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

는 정책으로 일관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억제정책과 동시에 산업인

력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으로서 외국인력을 선발하여 비자를 발급

할 때 동구권의 여성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중국동포의 노동인력과 북한 주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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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므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대규

모 외국인력 도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향후 사회갈등 조장, 사회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취업활동인구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국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은 거시적인 산업 및 실업정책, 고령화･저
출산의 문제, 북한 및 동포 노동력 활용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즉 정기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시장을 조사하여 3년마다 외국인정

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여 산업구조 

동향, 외국인력 수요조사,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제･사회･문화

적 영향 등을 고려한 일관된 외국인력 정책을 정착시키는 거시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완전 개방하는 체제로 글로벌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북한주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

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고용허가체제를 유지하되 숙련 정도와 한국어 

구사능력, 사회적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

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체류실태가 건실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취업관리제로 흡수하여 입국문

호를 보다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소통,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내 사업장의 자유이동을 허용하고 귀화요건을 대

폭 완화하여 점진적인 국내정착을 용인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 통

일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련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

써 체류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비이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주화가 빠

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근로환경도 취약하여 근로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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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이에 편승

한 외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류외국인 관리시스템이 보

다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체류관리와 함께 취업외국인과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

용허가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법상 

허가신청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하도록 

허용하되, 이들 출입국관리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가칭 ‘출입국관

리대행기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과 향후 가칭 ‘출입국

관리사’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출입국관리체계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국가간 인적교류의 촉

진은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

(International migration)은 고령화･저출산, 노동력 부족, 실업문

제, 인권, 두뇌유출과 유입, 경제적 기회, 다문화와 통합, 난민, 사회

질서와 법집행, 인신매매, 사회안전, 국가안전 등과 같은 복잡한 문

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도전에 각 국가들은 새로운 이민제도 및 법령

의 개정, 전담기구의 신설 등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있다. 특히 우수인력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

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입국문호 개방과 신속한 인적･물적 흐름

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불법활동과 테러에 대비하는 범정부차

원의 관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방적인 이민행정을 지원하는 서비스･관리 인프라를 구축

하기 위하여 2003. 12월부터 ‘출입국관리서비스체계과학화(Techno- 

logical Infrastructure for Progressed Immigration Service, TIPIS)’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자정

부의 뺷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뺸 사업을 산업자원부･법무부･노동

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내용이 다국어 기반으로 하는 G4F 

포탈사이트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지원규모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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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방친화적인 국경관리 체계를 위한 일환으로, TIPIS와 전자정부

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법무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2004. 10월부터 2005. 3월까지 업무재설계(BPR)

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행하였다. 법무부는 TIPIS의 로드맵과 

G4F의 BPR/ISP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

민행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서비스

체계와 입체적인 국경관리체계(이하 뺷 u-Borders뺸서비스 체계이라고 

함)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교

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력

과 혁신을 통하여 개방 친화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

이다.

뺷 u-Borders뺸서비스체계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이민행정의 개방화

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국가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개방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운용시스템에 

의해 뒷받침 될때만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뺷u-Borders뺸서비스체계는 ‘사람의 자

유로운 이동을 통한 열린 사회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의 흐

름을 촉진하고 개방 친화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부터 

입국, 체류, 출국하는 각 단계에서 다양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기반으로서 첨단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출입국심사 자동화, 다채널 기반의 외국인서비스 고도화, 정

부와 민간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출입국 및 외국인정보 공유체계 

혁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과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선진통상국가를 추진하

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로서 사람･정보･화물의 허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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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체류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출

입국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공서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아

야 하는 실정이다. 각 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는 민원

을 신청하여 해결할수 있는 수준이 아닌 단순한 안내수준에 그치고 

있다. Immigration Center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가

장 많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행정기관으로 서울의 중심지역에서 원거

리에 있고 접근이 불편한 주택지에 있어 행정수요지역에서 떨어져 있

다.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이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

문자수가 급증하여 1일 평균 2,500명이 방문하여 평균 3~4시간을 대

기하여야 상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

이 아닐 수 없다. 투자외국인, 유학생, 교수 등 국가차원에서 유치해

야 할 대상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외국인과 섞여 좁은 공간에서 2~3시

간씩 대기해야 하고 체류업무 담당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행정 서비스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지나치게 열악하여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노동부와 함께 전자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뺷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뺸 포탈사이트를 올해 구축하여 다국어 

지원을 기반으로 생활환경 정보제공, 민원처리 환경, 행정안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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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

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
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개방화정책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적절

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

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

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이민법제정이 이를 뒷

받침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및 독일의 경우처럼 불

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

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

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방화정

책의 엄격화도 법제도로 함께 구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는 테러대책이

나 불법입국대책 등과 같이 국제간 협력이 불가결한 분야이기 때문

에, 외국의 출입국관리당국을 비롯한 외국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지에 연락섭외관

을 파견하거나 각종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가함으로써 국제공조체제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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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반부터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급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를 바

탕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지구촌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국경

을 초월한 치열한 경쟁이 야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초국가적 경쟁 상태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세

계 각국은 지역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는 추세이다.

참여정부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여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를 이룩하려는 국정목표를 제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초한다 할 것인데, 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

류가 물적 교류･정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적 의식, 식민지 경험과 패배주의, 단일민족･단
일문화･단일언어에 대한 지나친 자긍심은 우리 사회를 더욱 폐쇄적이

고 다양성이 부족한 나라로 만들고,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자유경쟁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낙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동북아 공동체의 거

점국가를 담임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정보, 물건이 모이는 관문으로서

의 허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사회･문화가 사람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상부구조인 점을 감안한다면 동북아경제중심 국가를 추

진하는 국정과제1는 국가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는 개방적인 이민정책

과 병행하여 추진할 때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다.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 아시아 등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1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은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주요 
추진과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등 첨단산업･비지니스 허
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 조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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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하고 취업을 하거나 영주권을 얻게 되면 이들은 경제･문화 교류

의 첨병이 될 것이다. 아시아인들이 한국에서 관광을 하고 무역을 하

면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육로개방과 함께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다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정보와 경쟁력을 쌓고, 정

부는 국민과 재외동포 간 정보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한민족으로

서 유대감과 결속력으로 세계화의 도전에 함께 대응하는 국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민행정은 외국인의 국내이주와 국민의 해외이주를 

지원･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방화정책은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

을 전제로 하는데, 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유입과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에 대한 법적 대응책으로 체류기간의 연장

과 영주허가요건의 완화 및 명확화･투명화를 위한 법적 정비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일례로 관광 등에 의한 국제교류의 확대를 위해 

외국인입국자의 원활한 상륙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제2차

적 심사의 도입 및 사전확인의 실시 등을 통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침

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 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체계적인 출입국관리체계

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

(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 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국가적･사회적 안전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는 점이다. 이점에서 동북아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

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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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

여 형사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

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다음에서는 먼저 동북아시대의 새로운 출입국관

리 및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개방화 

동향과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시스템을 비교법적･제도적으로 고찰

하여, 이를 토대로 현행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후, 개방화정책과 병행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는 자유민주주의 보존책으로서의 범죄예방 정책을 고려하

면서 육･해･공의 입체적인 선진적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체계의 구

축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II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및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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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발전전략으로서 개방화정책과 이민정책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로가 막혀있는 관계로 국가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인적

교류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 남북경제활성화와 개성공단사업 지원을 

위하여 육로를 통한 왕래 및 출입국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것처럼 평

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은 지역국가들의 국민 간 잦

은 왕래, 즉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출입국 관리체계는 한편으로는 마약 및 

범죄조직의 차단과 다른 한편으로는 역내 국가 국민들과 생산품의 자

유로운 왕래를 최대한 실현하고 보장하는 방안으로 구축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대륙간 철도연결사업과 고속도로 연계 사업도 북한의 참여로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육로를 통한 대규모 인구이동에 대비할 필요성

이 있으며 나아가 육로, 해상, 항공을 잇는 입체적인 국경관리체계와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과학적인 출입국 심사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적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체계의 구축은 현 정부의 국

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및 국정과제로서 동북

아 중심국가 건설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북아 

시대에 상응하는 선진적인 출입국 관리 및 국경관리체계 구축의 필요

성과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인구의 양적 규모는 생산을 위한 노동인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시대에는 양적인 규모

뿐만 아니라 인구의 질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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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규모와 구성의 변화, 특히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이민정

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선진국은 기업에서 생산에 필요한 

인구의 양과 우수한 두뇌를 외국에서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국가발전

의 주요 전략으로 이용하여 왔다. 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노동력의 생산자로 성장하기 까지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든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젊고 유

능한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이민정책을 통하여 저 비용으로 필요한 전

문인력을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면서 

고령화와 저출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개방화 전략은 사회의 노동력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

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점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사회의 역동성･창의성･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민정책의 

개방을 통한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비숙련노동자 등 무분별한 

외국 인력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

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이민자의 입국과 체류를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Ⅱ-1>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의 필요성

 ※ 한반도를 화물･정보･사람이 모이는 관문으로 

   - 화물의 흐름 ⇒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 사업 등 7대과제 추진

   - 정보의 흐름 ⇒ IT 첨단산업 육성, u-Korea, IT839 전략 추진

   - 사람의 흐름 ⇒ 휴먼 허브,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와 외국인 서비스 체계 

                    (개방적 이민정책) 추진 필요

 참여정부는 개방화와 지역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물건과 정보, 사람이 모이는 관문으로서 한반도를 거점화하겠다는 

국가전략을 세웠다.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



11Ⅱ.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출입국 관리 및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그림Ⅱ-1>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사 람

정 보

물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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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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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하여 인천･부산･광양을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화하고 종합

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물류와 IT 인프라 확충 및 첨단산업 육성, 부

품･소재･R&D 허브화, 관광육성 등의 산업혁신 클러스터, 금융･외환

제도의 선진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발전하

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그리하여 화물의 흐름, 즉 물류의 거점화를 

위하여 국가물류정보체계 혁신사업 등 7대 과제를 추진하고, 정보의 

허브화를 위하여 IT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u-Korea, IT839 전략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이동, 휴먼허브화를 위한 국가적

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먼 허브(Human Hub),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여 열린사

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이민정책은 국민과 해외

의 인적자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인적네트워크로 인적･사회 자본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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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부족한 노동

력문제를 해결하여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국가발전전략인 동시에 다

양한 문화 및 가치관의 공존에 따른 사회다양성을 장려하는 문화정책

적･사회통합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선량한 외국인에게는 최상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

스행정이지만 문제외국인의 불법활동을 저지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

전을 확보하는 범죄예방정책이면서 아울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

며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인도주의 정책이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 친화적인 서비스 

체계와 국경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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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출입국관리제도는 그 국가의 형성배경, 지리적 환경, 정치

적 및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입국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형 이민법계와 체류

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럽형 외국인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2

1. 유럽연합(EU)

일정한 지역의 독립국가들이 경제, 문화, 역사, 지역적 동질성을 

기초로 국가의 지위를 보유한 채 경제적･사회적 통합과 정치적 연합

을 통해 결합을 달성하여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는 특수한 법공동체

를 지역공동체라 한다. 이러한 개념확정에 따를 때, 국제사회에서 지

역공동체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은 현재 유럽연합(EU)뿐이다. 1993년

에 결성된 유럽연합은 2004년 5월 1일자로 기존의 15개 회원국에서 

25개 회원국으로 확대시켰다.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인적･
물적 교류의 증진에 기초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 문화

공동체론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과 유사한 동북아 지역국가통합 내

지 동북아 지역공동체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 서게 되면, 일

차적으로 유럽연합의 형성과정에서 인적 교류방안과 이로 인하여 그 

2 전자는 주로 이민에 의해 형성된 미국, 캐나다 및 호주, 그리고 제2차 세
계대전 후 미군정 하에서 미국제도를 도입한 일본과 한국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국가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까다로운 편이며, 입국거부 
및 강제퇴거사유는 출입국관리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민사
증을 발급함에 있어서는 수적 할당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이
민사증의 경우 입국목적에 적합한 체류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의 유럽 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속하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출입국관리행정이 방위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데서 출발하였고, 따라서 이
들 국가의 법제에는 이민(immigration)의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국
거부 및 강제퇴거사유 등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출입국절차도 비
교적 간소한 편이다: 박기식, 뺷출입국심사제도에 관한 연구뺸 (국방대학원, 
1990), p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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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전

략이 어떠한 기초를 형성하였으며, 지금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유럽법3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

다. 이로써 장래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과정에서 형사법이 담당하

게 될 근본적인 역할을 고려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형사법 및 형사사법에 관

한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법내무분야로 포괄된다. 유럽지역에서 사법

내무분야에서 각국이 협력해온 역사는 이미 1957년의 로마조약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조약은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이외에 ‘사람의 자유이동’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자유로

운 이동을 계기로 조직범죄, 테러 등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현

상이 증가되었고, 이것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사법내무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유럽지역에서는 국

경초월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전략의 일환으로 1972년에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주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에 

결성된 퐁피두그룹(Pompidou Group)이 창설되었으며 1975년 12월

에는 유럽국가들간의 반테러 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설된 트레비

그룹(Trevi Group)이 창설되었다. 그 이후 1992년 2월 7일에 체결

(1993.11.1. 발효)된 유럽연합에 관한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는 사법

3 유럽법을 서술함에 있어 형식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은 유럽법이 유럽공
동체(EG)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럽연합(EU)법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 여부이다. 유럽연합의 창설에 관한 마스티리히트조약이 체결된 이후로 
유럽연합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 그 자체는 아직 독자적인 행
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의 기관
을 활용하고 있다. 이 점은 암스테르담조약이나 니스조약에서도 변경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유럽법 관련문헌에서는 
유럽법의 정확한 표현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언론매체에서는 유럽연합법만이 유럽법이라는 보도가 종종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법률생할에서 정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는 엄격하게 구
분되어야 한다. 이에 관해서는 Hans-Wolfgang Arndt, Europarecht, 6. 
Aufl., (Heidelberg: C. F. M ller, 2003),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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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이 세 번째 업무영역(제3기둥)으로 명시되었

다. 1997년 6월 18일에 체결(1999.5.1. 발효)된 암스테르담조약에서

에서는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세 번째 업무영역(제3기둥: 사법내무분

야에서의 공동협력)의 일부분이 암스테르담조약 제6부에 ‘인력의 자

유로운 이동과 관련된 비자, 망명, 이민 및 기타 정책’이라는 형식으

로 유럽공동체조약속(동조약 제61조 내지 제69조)으로 편입되었다. 

이로써 암스테르담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세 번째 업무영역(제3기

둥)과 관련한 회원국의 활동은 경찰과 형사사법공조에 국한되게 되었

다. 나아가 1999년 10월 핀란드 탐페레(Tampere)에서는 유럽정상들

이 ‘유럽법률공간’의 창설에 관하여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가간의 전통

적인 형사사법공조의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러한 발전은 전통적 공조절차의 간이화와 신속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형법규정의 내용적인 조화와 동화 및 부분적으로는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법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판결과 사법기관의 

형사사건에 관한 결정의 상호간의 승인에 관한 것이었다.4

가. 쉔겐조약과 국경통제철폐

유럽국가들의 통합의 움직임 가운데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은 역내시장의 형성이다. 여기서 역내시장(Binnenmarkt)이란 물건,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어 그 역내에서는 국

경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내시장의 활성화는 곧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의 국경의 철폐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경통

제를 철폐하는 경우에도 국경을 초월하는 범죄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

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경통제를 철폐하되 다른 한편으로

는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위하여 1985년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

르투갈, 베네룩스 3국 등 유럽연합 12개 국 중 9개국이 룩셈부르크 

4 법무부, 뺷유럽연합(EU)의 통합체재뺸 법무자료 제235집, (2000), p. 7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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쉔겐(Schengen)5에서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경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쉔겐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쉔겐조약은 경찰과 사법의 국경을 초월하

는 공조에도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쉔겐조약은 전부 8부(Titel), 14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의 제1

부 ‘개념규정’에서는 EU내부에서의 역내국경(Binnengrenzen) 및 EU 

외 제국과의 외부국경(Außengrenzen) 등 중요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고, 제2부는 ‘검열폐지’, 제3부는 ‘경찰과 안전’, 제4부는 ‘쉔겐정보

시스템’6, 제5부는 ‘화물교통’, 제6부는 ‘데이터보호’, 제7부는 ‘행정위

원회’ 및 제8부는 ‘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형사절차에 관계하는 

것은 제3부 ‘경찰과 안전’이다.

제3부는 모두 7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제1절 ‘경찰의 협력(제39

조-제46조)’, 제2절 ‘형사사건에 관한 사법공조(제48조-제53조)’, 제

3절 ‘이중처벌의 금지(제54조-제58조)’, 제4절 ‘범죄자인도(제59조-

제65조)’, 제5절 ‘형사판결의 집행이관(제67조-제69조)’, 제6절 ‘마약

(제70조-제76조)’, 제7절 ‘화기 및 탄약(제77조-제91조)’이다.

제1절에 대하여는 다음의 ‘국경을 초월한 경찰활동’에서 언급하기

로 하고, 제2절 이하의 개요를 살펴보면, 제2절 ‘형사사건에 관한 사

법공조’의 주된 내용은 우편에 의한 문서의 직접 송부(제52조), 사법

기관과 사법기관 간의 직접적 사법공조(제53조) 등이다. 제3절 ‘이중

처벌의 금지’, 제4절 ‘범죄자인도’, 제5절 ‘형사판결의 집행이관’은 종

래의 조약 등을 확인하는 규정들이다.7 제6절 ‘마약’에서는 체약국은 

5 쉔겐조약은 유럽연합에 있어서 여러 규칙의 추진력이며, 실험실이고 도표라고 
정의되고 있다: W. Schomburg ･ O. Lagodny,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3.Aufl., (1998), S.914.

6 쉔겐정보체계(Schengener Informations System)란 컴퓨터를 이용한 경
찰의 수색체계로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게 
9백만건 이상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 Johannes 
Deger･Christoph Eckstein･Andreas Nachbaur, Verfassungsrecht mit 
Europarecht, (Neuer Medienverlag･Villingen-Schwellingen, 2000),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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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제7절 ‘화기 및 탄약’에서는 체약국은 화기 및 탄약의 

취득, 판매 및 양도에 관한 법령을 쉔겐조약에 적합하게 규정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나. 국경을 초월한 경찰활동

(1) 쉔겐조약 제40조, 제41조

제1절은 제39조부터 제49조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9조는 ‘경

찰의 정보교환’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는 ‘국경을 초월한 감시활

동’을, 제41조는 ‘국경을 초월한 추적’을, 제42조는 ‘공무원의 지위(즉 

각국 공무원지위의 동격성)’을, 제43조는 ‘손해배상(타국에 손해를 끼

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제44조는 ‘직접적 연락(월경감시 및 추

적에 관한 정보를 전화, 팩스 등으로 상대국에 직접 연락하는 제도)’

을, 제45조는 ‘장부의무(호텔 등의 숙박자에게 기장･서명을 의무화하

고 있다)’를, 제46조는 ‘예방을 위한 자발적 정보제공(범죄행위 예방 

등을 위하여 상대국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자국의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을, 제47조는 ‘파견공무원(상대국의 경찰기관에 자국의 공무원

을 파견하는 제도)’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가운데 제1절의 총칙규정에 해당하는 조문은 제39조의 

‘경찰에 의한 정보교환’규정이지만, 특히 동조 제1항은 ‘체약국은 자

국의 경찰관이 각각의 국내법과 그 관할에 따라서 당해 요청 또는 그 

이행이 국내법에 의해 사법당국에 유보되지 않고, 또한 당해 요청의 

7 예컨대 ‘유럽범죄인인도조약(1960년 발효)’, ‘유럽형사사법공조조약(1962년 
발효)’,‘유럽형의집행유예자및가석방자의보호관찰조약(1975년 발효)’, ‘유럽
도로교통범죄처벌조약(1972년 발효)’, ‘유럽형사판결의국제적효력조약(1974
년 발효)’, ‘유럽형사소추의이송조약(1978년 발효)’, ‘테러행위방지유럽조약
(1977년 발효)’, ‘수형자이송조약(1985년 발효)’, ‘유럽범죄피해자보상조약
(1988년 발효)’ 등을 들 수 있다: 森下忠, 뺷刑事司法の國際化뺸 (成文堂, 
199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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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 피요청국에 의한 강제조치의 실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예

방적 범죄대책과 범죄행위의 규명을 위하여 공조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각국 경찰에 의한 범죄행위의 방지와 규명을 위한 협력의무

를 규정한 총칙조문으로 이해되고 있다(제2항은 제공된 정보의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요청의 송부 및 그 회답은 인터폴의 국가중앙사무국에 해당하는 기관

이 창구가 되어 이를 행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당해 경찰기관은 

상대국의 경찰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회답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중앙사무국은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형사경찰청(Bundesk- 

riminalamt, Wiesbaden)’이 이에 해당한다.

이상을 전제로 경찰협력의 중핵을 이루는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

와 추적행위에 관한 제40조 및 제41조에 대하여 개관하기로 한다.

(2)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

쉔겐조약 제40조는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7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항은 원칙규정으로서 

동의에 근거한 감시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인도가 가능한 범죄를 

범한 것을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공조요

청이 있고 피요청국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국경을 초월한 피의자의 

감시를 할 수 있다.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시를 상대국의 

당국에 위임하여야 한다.

제2항은 예외규정으로서 긴급한 경우의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감

시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사전에 상

대국의 동의를 요구할 수 없는 때에는 일정범죄(제7항)에 관여하였다

는 의심이 있는 자의 감시를 국경을 초월하여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지체없이 상대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는 동시에 

수사공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통지 또는 요청을 한 후 상대국이 

요청하거나 국경을 넘어선 지 5시간 이내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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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감시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위와 같은 감시행위에 공통하는 다음의 일반적 조건을 열

거하고 있다. 즉 첫째 수사관은 본조의 규정 및 상대국의 법률을 준

수하여야 하고 현지 당국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둘째 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하고 수사관은 상대국의 동의가 있었음을 표시한 서면을 휴대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관은 언제라도 공무중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넷째 수사관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상대국이 이를 거

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기의 사용은 정당방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섯째 수사관은 주거 및 출입이 금

지된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여섯째 수사관에게는 피감시자를 억류

하거나 체포할 권한이 없다. 일곱째 모든 활동에 대하여 상대국에 보

고하여야 한다. 이 때 상대국은 수사관 자신의 출두를 요구할 수 있

다. 여덟째 수사관을 파견한 기관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하여 상

대국에서의 사후수사를 요청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항은 권한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각국마다 열거한 규정이다.

제5항은 관할관청을 각국 마다 열거하고 있다.

제6항은 체약국은 상호합의에 근거하여 본 조문의 적용범위의 확

대 및 규칙을 추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7항은 제2항의 감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범죄유형을 열거하고 있

다. 즉 모살, 고살, 강간, 방화, 통화위조, 중대한 절도, 범죄은닉 및 

강도, 공갈, 유괴 및 인질, 인신매매, 마약의 불법거래, 무기 및 폭약

에 관한 법률위반, 폭약을 이용한 파괴, 유해유독한 폐기물의 무허가

거래 등이다.

이상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규정에 대하여는 특히 제2항

의 긴급의 경우 동의에 근거하지 않은 월경이 중대한 의미를 가질 것

이다. 본조의 제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사항의 중

대성을 고려할 때 현단계에서는 부득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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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경을 초월한 현행범인의 추적행위

쉔겐조약 제41조는 국경을 초월한 현행범인의 추적(Nacheile)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제4항에 규정된 범죄의 정범 또는 공범을 현행범인으로 추

적하고 있는 때에는 특히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체약국에 통지할 수 

없고, 상대국이 적시에 그 추적을 계승할 수 없는 때는 사전의 동의

가 없더라도 상대국의 영역 내에서 추적을 속행할 수 있으며, 이는 

피추적자가 구속중이거나 수형중에 도주한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적중인 경찰관은 늦어도 국경을 통과할 때까지 상대국의 당국과 

연락을 취하여야 하며, 상대국이 요구하는 때에는 추적을 중지하여야 

한다. 추적중인 경찰관의 요청을 근거로 현지의 당국은 피추적자의 

인정질문 또는 체포를 행하여야 한다.

제2항은 추적의 조건으로서, 첫째 추적중인 수사관에게는 신병을 

구속할 권한이 없고, 둘째 추적중지의 요청도 없고 상대국의 당국이 

적시에 개입할 수 없는 때에는 추적중인 수사관은 상대국의 수사관이 

인정질문 또는 체포를 행하기 전까지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제3항은 추적은 제9항에 의한 성명을 근거로, 첫째 합의로 정해진 

지역 내 또는 국경을 넘는데 소용되는 시간 내에서, 둘째 장소적 제

한 또는 시간적 제한없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추적이 가능한 범죄의 유형으로서, 모살, 고살, 강간, 방

화, 통화위조, 중대한 절도, 범죄은닉 및 강도, 공갈, 유괴 및 인질, 

인신매매, 마약의 불법거래, 무기 및 폭약에 관한 법률위반, 폭약을 

이용한 파괴, 유해유독한 폐기물의 무허가거래 및 중상해 또는 사망

의 결과를 초래한 사고 후의 무허가 이탈, 인도가능한 범죄를 열거하

고 있다.

제5항은 추적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 조건 아래 행하여야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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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다. 즉 첫째 추적을 행하는 경찰관은 본조의 규정과 상대국의 법

률에 따라야 하고, 둘째 추적은 육지로 이어진 국경(Landgrenzen)을 

넘을 때에만 행하며8, 셋째 주거 및 출입이 금지된 토지에 출입은 허

용되지 않고, 넷째 추적을 행하는 수사관은 제복, 완장 또는 차량에 

부착한 장치로써 경찰관임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이 장치를 부착하

지 않은 경찰차량을 사용하거나 사복을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고, 수사관은 언제라도 공무중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다섯째 수사관

은 무기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정당방위의 경

우에는 허용되고, 여섯째 피추적자를 신병구속할 권리가 인정되어 있

는 경우로서 현지 당국에 인치하는 경우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수색만

이 허용되며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피추적자가 휴대한 

물건을 보전할 수 있으며, 일곱째 수사관은 현지 당국에 출두하여 보

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그 당국의 요청에 따라 사실관계를 설명할 

때까지 현지에 체재하여야 하는데 이는 피추적자를 체포할 수 없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여덟째 경찰관을 파견한 기관은 상대국의 

법원에서의 절차를 포함한 사후수사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후수사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6항은 제2항에 의해 체포된 자를 그 국적에 관계없이 조사목적

으로 신병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피구속자가 상대국의 국적

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구속 후 6시간 이내(오전 0시부

터 9시까지는 포함되지 않음)에 현지 당국이 인도를 위한 가체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때에는 그 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7항은 권한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각국 마다 열거하고 있다.

제8항은 범죄인인도에 관한 국가 간 개별협정과의 관계를 규정하

8 쉔겐조약실시협정은 지상의 월경에 한정되기 때문에 상공은 범위 외의 문
제가 된다. 한편 독일 및 네덜란드의 개별협정 제15조는 항공기의 출동허
가에 관하여는 양국에서 국가의 관할관청이 경찰이 출동하여야 할 긴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칙으로 규정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 田口守
一, “國境を越えた搜査活動(その1),” 뺷比較法學뺸, 第33卷 第2号, (2000), 
p. 41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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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9항은 추적권의 행사조건에 대하여는 체약국 간의 성명

(Erklärung)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10항은 상호합의(Vereinbarungen)에 따라 제1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추가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경을 초월한 추적행위는 현행범인임을 이유로 사전

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문제의 중대성은 제

40조의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보다도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제41조

가 규정하고 있는 월경조건은 상당히 엄격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각국 간의 개별합의에 위임한 부분도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월경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금후의 운용을 관찰하지 않

는 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다. 쉔겐조약실시협정의 운용상황

다음에서는 독일 측에서 고찰한 쉔겐조약실시협정의 운용상황의 

자료를 토대로 독일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와 국경을 초월한 

현행범인 추적행위의 운용상황을 고찰하기로 한다.

(1)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 각주9로부터 국경을 초월한 감시행위에 대

한 합계 65건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그 중 6건은 쉔겐조약실시협정의 

복수 국가에 관계하고 있다. 감시행위의 52건은 쉔겐조약 제40조 제1

항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고, 13건은 제40조 제2항(긴급사태)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감시행위는 12개의 주 및 연방형사경찰청(BKA)의 

요청을 근거로 한 사례들이다.

9 연방의 각주에는 연방형사경찰청(BKA)을 포함한다. BKA도 독립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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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조치는 8개 주 및 BKA의 직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상대

국별로 보면, 네덜란드가 42건, 프랑스가 19건, 벨기에가 8건, 룩셈

부르크가 2건이다.

범죄별로 살펴보면 마약법이 35건, 방화 8건, 공갈 5건, 통화위조 

4건, 살인 3건(기수 1건, 미수 2건), 중절도 3건, 인신매매 1건, 무기

폭발물단속법위반 1건이다.

한편 프랑스에의 침입사례 중 1건에서는 무기를 휴대하지 말도록 

요구되었다고 한다. 또한 통계에 계산되지 않은 사례에서 프랑스 당

국으로부터 침입감시가 허가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목표로 

삼은 인물이 공갈의 피의자가 아니라 공갈피해자의 친족이었다는 사

례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쉔겐조약

에 의하면 용의자 내지 피의자에 대한 감시만이 허용되고, 유괴라든

지 인질이라든지 공갈의 관계자는 감시할 수 없지만 긴급사태에서는 

감시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국경을 초월한 현행범인의 추적행위

4개 주에서 합계 20건의 추적사례가 보고되었다. 상대국은 프랑스

가 12건, 네덜란드가 8건이다. 이를 범죄별로 살펴보면 중절도가 13

건, 살인미수 3건, 도로교통에서 음주운전이 2건, 도로교통에서 위험

행위가 2건, 도로교통에서 위험한 침해행위 1건, 무기법위반이 1건이

었다.

이 가운데 3건의 사례에서 독일 측 공무원이 프랑스의 공무원과 의

사소통(무선, 전화)을 취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되었다. 그 중 어떤 사례에서는 독일 경찰관이 프랑스의 지방치안경

찰서(Gendarmerieposten)에서 언어이해부족으로 중절도(자동차절도)

의 행위자를 놓쳤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례에서는 독일국적의 불특정인이 프랑스 국내에서 음

주운전으로 일시정지를 무시하여 프랑스경찰에 의해 독일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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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고 독일검사의 결정없이 프랑스의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프랑

스의 경찰서에서 피의자는 수 시간에 걸쳐 신병을 구속당하고 장시간 

기다린 후에 석방되었다. 경찰서에서는 당사자의 혈액검사를 하지 않

았다. 거기서 프랑스 경찰은 독일 당국에 대하여 자유박탈과 형을 무

효로 하는 행위를 이유로 수사절차를 신청하였지만, 그 후 절차중지

로 결정되었다. 이 사례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프

랑스의 사복경찰관이 경찰차량이 아닌 보통자동차로 강도용의자를 

구속하려 하였으나 그 공무원은 경찰관임을 증명할 수 없었다. 경찰

관은 이 사건을 쉔겐조약 제41조의 추적가능한 범죄유형으로 이해하

고 그를 석방하였다. 물론 프랑스 검사는 강도용의자를 추적가능한 

범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례이었다. 이러한 경우에 프랑스 경찰관

의 석방행위는 명백하게 쉔겐조약에 위반하는 것으로 범죄혐의의 인

정(즉 강도의 인정)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 범죄혐의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공무원이 오인하여 쉔

겐조약 제41조의 유형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프랑스 

검사의 명령으로 석방된 사례도 있다. 또한 프랑스 당국이 자동차절

도(Pkw-Aufbruch)를 쉔겐조약 제41조의 중절도로 판단하지 않고 

단순절도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연방형사경찰청(BKA)의 총괄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사례는 65건

으로 적은 편이지만, 독일의 요청에 의한 쉔겐조약 체약국에서의 월

경감시 중 80%는 사전의 승낙에 의해 실시된다고 한다. 긴급사태의 

사례인 13건의 사례에서도 월경감시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추적사례에서는 특히 프랑

스에서의 언어이해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나아가 총괄보고서는 협력의 포괄적 평가를 위해서는 독일 영내에

서 이루어진 독일 이외의 쉔겐조약 체약국의 월경수사활동의 경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연방형사국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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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쉔겐조약의 실시운용상황

은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 할 것이다. 흥미를 끄는 부

분은 쉔겐조약의 유형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독일법의 주석서에서는 예컨대 쉔

겐조약 제40조의 월경감시의 조건으로서 ① 출발국에서 수사절차의 

개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충분한 사실상의 근

거(zureichende tatsächliche Anhaltspunkte)가 있을 것, ② 인도

가능한 범죄일 것, ③ 어떤 쉔겐조약 체약국에서 이미 감시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인물일 것, ④ 사전에 신청된 수사공조의 요청을 근거

로 상대국의 동의가 있을 것 등을 들고 있다.10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는 ‘충분한 사실상의 근거’에 대한 존부판단이 미묘한 문제로 작용한

다 할 것이다.

2. 독일

독일에서는 2004년 8월에 ‘이민법(Zuwanderungsgesetzs)’11이 성

립･공포되고 2005년 1월1일 부로 시행하면서12, 이민을 확대하는 개

방체제를 수용하였다. 동법은 남유럽, 터키 등으로부터 외국인을 노

동자로서 입국시켜 영주를 허가하였던 ‘Gastarbeiter’제도를 1973년 

10 Vgl., W. Schomburg･O. Lagodny,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 
sachen, 3.Aufl., (1998), S.930.

11 이민법의 정식명칭은 ‘Gesetzs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   
sbürgern und Ausländern’이다: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2004), S.457.

12 2000. 9.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성된  
‘독일이민독립위원회(The Independent Commission on Migration to 
Germany)에서 독일은 미래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이민자의 수용과 새
로운 이민정책을 권고한 보고서(Structuring Migration, Fostering 
Integration)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민법안을 마
련하여 2004년 7월 30일 의회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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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파동으로 정지된 이래 32년 만에 정식으로 외국인의 이민을 규정

한 법률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동법은 법안작성 당시, 저연령화･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독일에서 

미래의 노동력 확보,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전문가의 초빙을 목적으로 

검토된 것이지만,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동시다발테러사건, 2004

년 3월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차연속폭파테러사건이 발생함으

로써 테러방지를 포함한 치안에 대한 조치를 강조하게 되었다.13
독일의 ‘이민법’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폐지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법률로 전부 15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독일에서

의 외국인체류, 취업 및 통합’에 대하여, 제2부에서는 ‘EU가맹국 국

민의 일반적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각기 ‘체

류법’, ‘EU거주및이전자유법’ 등으로 부른다)로서 규정함과 동시에, 

제3부 내지 제12부에서는 ‘비호절차법’, ‘외국인집중등록법’, ‘국적법’ 

등의 개정을 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체류법’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체류, 강제퇴거 등 광범한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이다. 전부 10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체류자격의 유형,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이수 의무 등 개정된 ‘이

민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이민법’의 기본방향은 인권차원에서의 난민허용 등 개방적 

이민정책의 확대14 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법집행기능의 강화이

다. 그러나 ‘이민법’ 제1부의‘체류법’은 제1조에서 법의 목적을 ‘외국

13 현재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7,335,600명(2002년)
으로 전체인구 8,244만명의 약8.9%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의 외국인
범죄자는 566,918명으로 범죄자 총수 2,326,149명의 24.4%이다. 그 중 
불법입국, 불법체류 등은 112,573명으로 외국인범죄자 전체의 19.9%에 
이르고 있다: Hans-Dieter Schwind, Kriminologie, (2004), S.457.

14 이점에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EU가맹국 이외의 국가의 외국인에 대하
여, 종래의 ‘외국인법’을 대체하여 ‘체류법’이라는 명칭으로 법률을 정비
한 것은 이들 국가로부터의 이민이 장기적으로 독일에 체류하는 것을 인
정한 것으로, 독일이 자국을 ‘이민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국가’라고 인식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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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유입을 방향지우고,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민의 촉

진보다는 제한에 중점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방적 이

민정책으로는, 비 EU국가의 근로자에게도 처음부터 영주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이민도 허용(체류법 제4조 제1항)15하고 있으며, 독일의 

대학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은 

학업종료 후 취업을 위한 1년간의 체류가 허가되고(체류법 제16조 제

4항), 독일경제와 고용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즉 독일

에 100만 유로 이상의 투자를 행하거나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자영업자에게는 ‘기한을 정한 체류허가’를 부여하는(체류법 제21조) 

등의 이민장려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능의 강화를 위한 치안대책의 규정으로는, 독일 내의 범죄

사실이 없더라도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해서는 강제퇴거가 가능하도

록 규정하고16, 독일 국내에 정주하려는 이주자에 대하여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언어･역사･법률제도 등에 관한 사회적응 교육프

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권리로 인정됨과 동시에 의무로 규정되었다

(체류법 제44조). 새로운 이민자가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

지 않은 경우에는 체류연장 허가심사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의 조치가 

부과된다(체류법 제8조 제3항).

3년간에 걸친 논쟁 끝에 탄생한 독일 이민법은 당초 의도되었던 노

동력의 확보라는 색채는 퇴색되고, 단순노동자의 입국 및 취업을 금

15 즉 ‘기한을 정한 체류허가(원칙적으로 5년간 소지하면 정주허가로 변경가
능)’와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정주허가’가 그것이다. ‘체류법’ 제19조에 의
하면, ‘고도의 지식 및 기술보유자(Hochqualifizierte)’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정주허가’를 부여한다.

16 이는 테러방지 기타 치안유지의 관점에서, 기존의 ‘외국인법’ 제45조 이
하에 규정되어 있던 ‘퇴거명령대상외국인’에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추가
하였다. 즉 퇴거명령대상자로는 ‘밀입국을 알선한 자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지 않는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체류법 제53조 제
3항)’, ‘테러지원자(동법 제54조 제5항)’, ‘금지단체의 지도부에 속하는 자
(동법 제54조 제7항)’ 등이 추가되었으며, 퇴거강제대상자로는 ‘사실에 
기초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동법 제58a조 제1항)’가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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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방침이 견지되었을 뿐만 아니라(체류법 제18조 제4항) 치안대

책의 강화가 두드러지게 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인 글로벌화, 세계화

의 물결 속에서 국가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꾀하며 동북아국가의 거

점국가로서 인적 교류의 확대정책을 꾀하려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같이 국적에 대하여 혈통주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17 
거주외국인의 통합에 다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독일의 이민정책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3. 미국

가. 이민정책의 개요

미국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데 어울려 용해･융합

되어 가는 국가란 의미에서 붙여진 ‘인종의 도가니(Melting Pot)’로

서, 20세기 초 수백만의 이민자들의 관문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수많

은 이민자들의 향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뉴욕시에 위치한 ‘황금의 문

(Golden Gate)’이라는 신화를 가진 Ellis Island, 그리고 자유와 인권

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Statue of Liberty) 등 이민자들에게는 

소중한 단어들이 많으며18, 또한 2백여 년의 이민역사를 가진 ‘이민의 

17 독일의 ‘국적법(Staatsangehörigkeitsgesetz)’은 제4조 제1항에서 ‘양친 
중 한쪽이 독일인인 자녀는 출생으로 독일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명확한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Gastarbeiter의 2세, 3세
로 독일에 거주하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등 혈통주의만을 고수할 수 없
는 상황이 되자, 1999년 7월 국적법을 개정하여(2000년 1월 시행) ‘출
생지주의’를 일부 도입하였다. 즉 동법 제4조 제3항은 양친 모두 외국인
으로 독일국내에서 출생한 그 자녀는, ‘양친 중 어느 한쪽이 8년 이상 계
속하여 합법적으로 독일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것’, ‘체류권 또는 3년 
이상 기한을 정하지 않은 체류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등의 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에 의해 독일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미국 이민국의 본격적인 출발은 1892년 Ellis Island의 이민자들을 관리
하기 위하여 New York항에 문을 연 연방이민본부라 할 수 있다. 인원 
119명으로 시작한 이민사무소는 현재 37,000여명의 직원과 62억 달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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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Nation of Immigrants)’로서 이들에게 이민문호를 개방하여 왔다. 

시대상황에 따라 규제 위주의 이민 정책을 강화해 오던 미국 정부

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국내 경기의 활성화로 인하여 다시 이

민자들에 대한 문호를 다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미국 연방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1952년에는 현행 이민법의 실질적인 근원이 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이전에 시행하여 논란이 되었던 출신 국가별 쿼

터제는 폐지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입국 거부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하였고, 쿼터제의 틀 안에 새로운 4종류의 ‘입국허가우선발급제도

(Preference system)’를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시켰다. 또한 이 법안

에서는 미국의 실리를 채우기 위해 미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경력을 가진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입

국허가의 1순위를 부여해 주었는데,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의 근친권자에 대한 순위보다 높은 순위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에게는 쿼터제나 우선발급제도는 적용되

지 않았다.

1986년에는 ‘이민개정과통제에관한법률 (The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에 의거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3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실시하였다. 이 개정안에

서는 불법 체류자를 처벌하는 대신에 이러한 불법 체류자들을 고용한 

업주들을 처벌함으로서, 이후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

들의 고용에 대해 규제를 가함으로서 불법 고용의 기회를 제한하게 

되었다.19

예산을 운용하는 거대한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이인규, “미국 이민법 및 
행정에 관한 고찰”, 뺷해외연수법무공무원연구논문집(Ⅰ)뺸, 법무연수원, (2005), 
p. 7.

19 Frank D. Bean･Barry Edmonston･Jeffrey S. Passel, Undocumented 
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Urban Institute Press, 1990),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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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에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의 수를 1년에 

700,000명으로 상한 조정하였으며, 1996년에는 지속적인 90년대의 

미합중국영토의 반환과 더불어 다른 여러 국제 정세 등의 이유들로 

인해 새로운 이민과 귀화에 대한 강력한 제제의 여론이 일어남에 따

라 새로운 ‘불법이민개혁과이민의무이행관련법안(The Illegal Immi- 

gration Reform and Immigration Responsibility Act)’이 제정되었

다. 이 법안에서는 국경지역의 통제 강화와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에 

대한 강력한 제제, 그리고 난민 지위 획득에 대한 보다 까다로운 조

건들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법안에서는 오랜 기간 미국 내에서 합법

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추방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개인의 의무와 노동기회에 관한 규정(The Personal Respon- 

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에 의하면, 미국의 시민권 부여

의 결정은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대중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

는 조건을 충족시킨 자’에 한할 수 있도록 미국 의회는 법률을 개정하

였다.

1997년 미국 의회는 1996년에 개정된 법안을 보다 완화시킨 새로

운 법안을 통과 시켰다. ‘대통령의균형재정협약 (The Balanced Budget 

Agreement with the President)’에 입각하여 이전의 노약자와 장애

인에 대한 많은 부분의 공적 혜택을 부활 시켰으며, 또한 ‘니카라과 

조정위원회와 중앙아메리카 구제 법령’에 의거하여, 의회는 특정 전

쟁에서 발생한 난민이 합법적인 시설에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 영주권

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복원시켰다.

나. 출입국관리체계

미국이민국적법 제101조 제3항에 의하면 외국인(Alien)이란 ‘미국

의 시민 또는 국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어떤 국가

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입국허가여부는 오직 그 국가의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며 국가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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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입국을 당연히 인정하여야 할 국

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따라서 국내 정치적, 경제적 사유 및 국가안

보상, 공중위생상 사유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

고, 입국에 관한 인종차별규정을 두는 것도 실정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국의 정치적 비난, 보복, 권리남용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의 출국에는 자발적 출국과 강제적 출국의 두 가지가 

있는데, 후자는 다시 추방과 범죄인인도의 두 경우로 구별된다. 외국

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국가는 원칙적으로 이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납세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나 범죄 등에 관한 

조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을 정지할 수 있고 전시에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을 억류하거나 퇴로의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인의 출국을 정지할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필요한 최

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서 정지 또는 보류를 행사할 때에는 외교적 비호권의 발동근거가 되

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출국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로는 추방(removal)

이라는 제도가 있는바, 이는 강제퇴거(deportation)와 동의어로 사용

되나 입국거부(exclusion)를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강제

퇴거와 입국거부는 둘 다 외국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국가의 일방적 

행위로써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하여 갖는 국가의 고유한 주권행사라

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강제퇴거는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용된 

경우이므로 외국인은 영토국내에서 국내적 구제수단에 호소할 수 있

으나 입국거부는 아직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국거부국

에서의 구제절차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20 즉 입국거부와 

강제퇴거의 중요한 법적 차이는 추방절차상 입증책임 및 헌법이 보장

하는 민주적인 절차법상의 보호여부에 달려있다. 우선 입국거부의 경

20 이한기, 뺷국제법강의뺸 (법문사, 1996), pp. 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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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적법하게 입국하였으며 입국거부될 수 없음을 외국인 본인이 입증

할 책임이 있으나, 강제퇴거의 경우에는 이민귀화국이 그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둘째로 강제퇴거의 경우에

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입국거부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강제퇴거나 입국거부를 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국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당해 외국인에 대한 주거나 생활수단을 위협하는 등 외국인의 

인권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다. 출입국절차의 간소화21

(1) 사전입국심사제도(Preinspection System)

이민귀화국은 현재 캐나다, 바하마, 버뮤다, 아일랜드 국제공항에 

Preclearance Station을 설치하여 시범･운영중에 있는데, 이는 미국

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출발국에 주재하는 미국의 ‘이민관

(Immigration Attache)’에 의해 사전입국심사를 받음으로써 미국공

항 입국시 입국심사를 생략,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한편 개정이민국적법 제123조에 의하면 입국거부대상 외국인들

이 미국입국을 목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의 국제공항 5곳에 ‘사전

입국심사소(Preinspection Station)’를 설치하여, 이곳에 이민심사관

을 파견토록 하고 있다. 참고로 1994년 FBI 국장 Louis Freeh는 의

회청문회에서 국제테러분자, 외국인범죄자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외

국인들의 미국영토 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국의 

출국공항에 사전입국심사소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1996 개정이민법 제123조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하

21 박길남, “미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뺷법무연구 제27집뺸 (법무
연수원, 2000), p. 662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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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98년 10월 30일까지 적어도 5개소, 그리고 2000년 10월 31일까

지 추가로 5개소를 지정, 외국의 국제공항에 해당 국가와 협의하여 

사전입국심사소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전입국심사소의 

설치장소는 입국거부대상 외국인들이 미국입국을 목적으로 마지막 

출발 지점으로 자주 이용하는 외국의 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법

무장관은 사전입국심사소 설치 이전에 첫째, 사전입국심사소에 파견

되는 이민국 직원 및 그의 동반가족들의 적절한 보호문제, 둘째, 이

민국 직원과 가족들의 복지와 안전문제, 셋째, 사전입국심사소의 설

치 예정국가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상의 절차와 관

행을 준수하고 있는 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무장관은 

위･변조서류(fraudulent documents)를 적발하는데 있어서 항공사 

직원들의 교육 및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이민심사관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자동출입국심사대(INSPASS) 제도

최근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국가 간 인적 교류의 증대 및 21

세기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출입국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으며, 지난 2001년 개통된 인천국제공항은 일본과 중국, 호주 및 환

태평양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요충지로서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는바, 출입국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INSPASS 제도의 도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민귀화국(INS)은 1993년 뉴욕의 John F. Kennedy 국제공항, 

Newark 국제공항,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Pearson 국제공항 

등 3곳에 자동출입국 통제시스템인 INSPASS Kiosk(현금자동지급기

와 유사한 출입국심사대)를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다 반응이 

좋아 추가로 LA 국제공항, 마이애미 국제공항 등 5곳에 INSPASS 심

사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참고로 이민국 통계에 의하면 1998년 

12월말 현재 7만명 이상이 INSPASS 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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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신청자격은 미국 및 캐나다 시민, 일본 등 26개국 사증면제시범프

로그램(Visa Waiver Pilot Program) 대상 국가국민으로서 1년에 적

어도 3번 이상 상용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 외교관, 국제기구

대표, 항공기 승무원등 비교적 신분이 확실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신청절차는 INSPASS 카드 신청자가 INSPASS 카드 등록센타에 가

서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인 손모양(Hand Geometry)을 

이민국의 전산망에 입력하면 플라스틱 모양의 INSPASS 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INSPASS 카드 소지자가 INSPASS 심사대가 설치된 미국 내 국제

공항에 도착하면 우선 INSPASS 카드는 카드판독기에 집어넣고 손은 

Scanning Device에 올려놓으면 기계판독기가 자동으로 이민국의 전

산망에 등록된 손모양(Hand Geometry)과 대조하게 되어 있다. 이상

이 없을 경우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출입국심사절차가 종료되

나 이상이 있으면 이민심사관에게 인계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첫째 사진이 부착된 여

권은 위･변조가 가능했으나 INSPASS 카드는 카드등록시 이민국의 

전산망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인 손모양(hand 

geometry)을 등록시키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둘째 자국민 

및 선량한 외국인들에게 INSPASS 카드를 발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셋째 기계가 출입국심사업무를 대신함

으로써 출입국심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실제로 케네디 국제공항에

서는 INSPASS 심사대를 통과하는 승객들의 출입국심사시간이 절반

으로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넷째 이민국의 계획에 따르면 

멀지 않은 장래에 INSPASS 카드 하나로 여권대신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신용카드(Credit Card) 및 공중전화 카드로도 사용 가능한 다목

적기능의 INSPASS 카드를 전망하고 있으며 실제로 네덜란드 출입국

관리당국은 Universal Card 사용을 시범･운영중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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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INSPASS에 대한 국제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INSPASS 심사대를 설치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지금 당장 INSPASS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우나 21세

기 신 정보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출입국심사절차의 필요성에 대비하

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

고로 이민국은 1992년 미교통부 산하 연구기관인 Volpe National 

Transportation Center에 용역을 의뢰, 1993년 케네디 국제공항 등 

3곳에 INSPASS 심사대를 설치하였는데, 지금도 이 기관에서는 

SENTRI(국경통과 차량 및 운전자들에 대한 자동출입국 검색장비) 및 

Video-Phone Inspection System 등 최첨단장비를 이민국에 소개하

는 등 출입국절차간소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PIS 제도

현행 출입국심사체제는 모든 승객을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함으로

써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양질의 승객들까지도 출입국신고서(E/D카

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또한 출입국시마다 똑같은 심사를 반복함

으로써 불편을 초래하며, 출입국심사관도 출입국신고서의 기재내용

을 확인･정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시간이 길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출입국시 편의제공 요청이 있을 때

도 이에 대한 출입국심사의 적절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출입국심사체계를 이원화하여 일반 승

객에 대하여는 현행 검색체계인 Negative Inspection System(NIS)

에 의하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양질의 승객에게는 사전검색을 통해 

바코드(Bar-code)가 부착된 복수 출입국신고서를 부여하고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통하여 출입국심사를 받도록 하는 Positive Inspection 

System(PIS)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22 참고로 현행 네거티브 검색제

22 박길남, “미국의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고찰,” 뺷법무연구 제27집뺸 (법무
연수원, 2000), p.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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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데이터베이스에 출입국 규제자를 입력해 두고 규제자가 아닌 경

우에만 통과시키는 제도이나 포지티브 검색제도는 데이터베이스에 

규제자가 아닌 승객의 명단을 입력하고 검색결과 인적사항이 데이터

와 일치하면 통과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발급대상으로서는 우선 활용이 시급하면서도 손쉬운 승무원, 외국

인 등록증 소지자, BTC카드 소지자에 적용하되, 추후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상공인, 국제대회 참가자, 3회 이상 빈번출입국자, 기타 특

별한 편의를 요하는 승객으로 확대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 적용방

법은 첫째 포지티브심사(PIS) 대상 승객에 대하여 미리 인적사항 및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 두고 

동 승객에게는 바코드와 같은 전산처리가 가능한 카드(현행 출입국신

고서를 대신하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 출입국신고

서라고 지칭함)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

라. 최근의 동향

2000년 미국 의회는 ‘합법이민가족평등법안(Legal Immigration 

Family Equity Act)’의 절충안을 통과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이민자

의 가족 또는 고용인의 보증인을 통한 미국 내에서의 법적 지위 조정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가족들의 보증으로 이민을 오게 된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 시까지의 법적 지위 유지를 위해 

임시 비자 발급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점차적으로 이민의 문호를 개방하고 출입국절차의 간소화

를 추구해 오던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New York의 World Trade 

Center 등의 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반이민여론이 고조되면서 

이민의 문호를 다시 닫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5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illegal immigrants)’, 10만 명으

로 추정되는 ‘외국인범죄자(criminal aliens)’ 및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의 밀입국자의 급증, 둘째 매년 80만 명 이상씩 증가하는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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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영주권자들의 노동시장의 잠식 및 가족초청 이민자들을 중심

으로 ‘사회보장혜택(welfare benefits)’을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

는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된 미국시민들의 불만고

조, 셋째 새로운 이민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미국사회에 동화‧적응하

지 않고 그들의 독자적인 문화나 언어를 고집함으로써 미국 본래의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위기의

식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2001년 9.11사태를 계기로 미국 정부는 외국

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9.11사태 이후 의회와 부시

행정부에 의해 취해진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10월 

의회는 ‘USA PATRIOT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미국 내 사법당

국과 해외정보기관에게 테러와 관련 있는 사람을 적발, 처단하기 위

해 강력한 권한23을 부여하였다. 둘째 ‘USA PATRIOT법’의 이민관련 

조항들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많은 조항들이 포함된 ‘국경보안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을 제정하고, 9.11테러리스트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

킨 미국정부의 이민 및 비자절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연방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

구들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24 셋째 ‘USA PATRIOT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 외에도 부시행정부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규칙

(regulation), 정책(policy) 등에 의해 많은 조치를 취하였는데, 400

억 달러의 긴급대응기금으로 국경에 위치한 각종 연방기관들이 정보

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최

23 즉 법무부장관 및 부장관(Deputy Attorney General)은 특정외국인이 테
러리스트 또는 테러를 행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만으로 그 외국
인을 테러리스트로 확인할 전권을 갖는다. 일단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은 구금되고 7일 내에 형법이나 이민법위반으로 기소되어야 하는
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석방된다.

24 National Immigration Forum, Immigration and National Security, 
(2002),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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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였다. 최근에는 제도적 개혁의 일환으

로 미국 하원이 2002년 4월 기존의 이민국 체제를 폐지하고 이를 법

무부 소속 ‘이민서비스국(Bureau of Immigration Service and 

Adjudication)’과 ‘이민단속국(Bureau of Immigration Enforcement)’ 

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다.25
이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이민개방화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시대상황

에 따라 취해진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부의 조치가 국제관계 악화 및 

인권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출

입국 및 이민정책의 법적･제도적 운용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일본

최근 일본에서도 인적 교류의 활성화방안이 법무성 출입국관리국

의 출입국관리기본계획으로 준비되고 있다.26 즉 외국인 여행자의 일

본 방문의 촉진을 통한 관광입국의 실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

른 우수인재를 비롯한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 인적 교류의 개방정책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행정체제의 구축 필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사회적, 치안적 문제

에 직면하여 2008년까지 불법체류자를 반감시킨다는 목표 아래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일본에서도 2001년 9월의 미국동시다발테러사건을 계기로 테러리

스트 등의 국가 간 이동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하여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일본 법무성은 

25 미 의회와 정부는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이민국의 불법체류자 단속업무와 각종 신청서 처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민국을 분리키로 하였다고 한다: 이인규, 위의 글, p. 85 이하.

26 日本 法務省 홈페이지<http://www.moj.go.j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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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27을 수립하였는데 다음에서 이를 개략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전문적･기술적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전문지

식･기술 등을 보유하여 일본 경제사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지금까지 적극적인 유입을 꾀하여 왔지만, 향후 저연령화･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인구감소시대의 대응으로서 현행 체류자격이나 

상륙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전문적･기술적 분야로 

평가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출입국관

리법및난민인정법’상의 체류자격이나 상륙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적극

적인 유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우수 인재의 유입. 경제글로벌화 및 산업고도화에 따라 세계

에서 통용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한 외국인을 

획득하기 위하여, 현재 ‘외교’, ‘공용’ 및 ‘영주자’를 제외하고 최장 3년

으로 되어 있는 체류기간을 고도 인재에 대하여는 1회 허가 시 3년 

이상의 장기간을 체류기간으로 결정하여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28 또한 이들 우수인재에 대하여는 

이들의 입국, 정착, 영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사

회전체적으로 유익하다는 인식 아래, 이들에 대한 영주허가요건을 완

화하고 명확화･투명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관광입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 등에 의한 국제 인적 교류의 

확대방안으로서, 외국인입국자 상륙심사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제2

차적 심사제29의 도입, 사전확인30의 실시 등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27 日本 法務省 出入國管理局, “第3次出入國管理基本計劃”, 2005, p. 13: 
<http://www.moj.go.jp/NYUKAN/nyukan35.html> 참조. 

28 이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정규의 체류자격을 
보유하면서도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활동을 행하고 있는 위장체류자의 
존재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 우수인재의 고용기관을 한정하
는 등의 제도 구축을 강구하고 있다.

29 제2차적 심사란, 상륙심사부스에서는 상륙조건에 적합한 외국인에게만 
상륙을 허가하고, 입국목적 등에 의문이 있는 외국인 등은 별도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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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위에 대다수의 선량한 외국인이 상륙심사 시 기다리는 시간의 

단축을 추구한다.

넷째, 유학생이나 취학생은 일본과 제 외국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

키고 우호관계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제도도 유학생, 취학생을 위장하는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는 엄격하게 대처하면서도 우수한 학생이 대학 등을 졸업 후 취업자

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절차의 원활화 등을 통하여 질이 높은 

유학생, 취학생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출입국관리는 테러대책이나 불법입국대책 등 국제간 협력

이 불가결한 분야이기 때문에, 외국의 출입국관리당국을 비롯한 외국

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연락섭외관의 파견이나 각종 국제회의에의 적극적인 참가 등을 

통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출입국관리기본계획도 기본적으로는 개방화정

책에 입각하면서도 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화 정책을 동시에 달성하

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개방화정

책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본국적법의 다음과 같은 개

선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다.

일본은 1981년부터 국적법개정을 위한 法制審議會가 설치되고 

1984년 ‘국적법및호적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 법률 제45호로 공

포되어 1985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984년 국적법개

에서 제2차 심사를 갖게 하여 상륙조건의 적합성에 대하여 다시금 신중
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륙심사의 원활･신속화와 엄격화를 동시에 달
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사전확인이란, 외국의 공항에 입국심사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사전체크
를 행하고, 상륙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본에의 도항
을 사전에 취소시키거나, 일본에서 행할 활동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현지 공항에서 확인함으로써,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구에서 심사의 간소
화를 꾀하여 기다리는 시간의 단축 및 불법체류자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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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31

(1)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하여는 혈통주의를 취하지만 종래의 

부계혈통주의를 개정하여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하였다(제2

조 제1호).

(2) 일본국민의 子인 외국인이 準正에 의해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

한 때에는 일정 조건 아래 法務大臣에 대한 신고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제3조).

(3)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간이귀화, 특별

귀화 및 일반귀화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전의 국적

법과 다른 점은 일본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귀화조건과 관련하

여 남녀의 차이를 철폐함과 동시에 귀화의 실정을 감안하여 생

계조건, 이중국적방지조건, 일본에서 출생한 무국적자의 귀화

조건 등을 정비하였다(제7조, 제5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2

항, 제8조 제4호).

(4) 이전부터 존재해 온 국적보류제도를 출생지주의국가에서 출생

한 자뿐만 아니라 출생에 의해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일본국민

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자 모두에게 적용하는 등 국적보류제도

를 정비하였다(제12조, 제17조 제1항).

(5) 부모양계혈통주의의 채택에 따른 이중국적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해소방책으로서 이중국적자가 성년이 된 후 소정기

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국적선택제도를 신설

하였다(제11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2항).

(6) 경과조치로서 개정법시행 전에 일본국민인 母에게서 출생한 子

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

게 하였다(부칙 제5조, 제6조).

이상의 6개 항목 중 (2) 準正에 의한 국적취득 및 (6) 경과조치에 

31 江川英文･山田鐐一･早田芳郞, 뺷國籍法뺸(第3版), (有斐閣, 1997),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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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국적취득의 특례는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제도(제1조)를 보완하

는 제도이며, (4) 국적보류제도 및 (5) 국적선택제도는 이중국적발생

의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84년 개정국적

법은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귀화조건 및 이중국적의 감소에 대하여 

국적법을 개선하고 합리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32 그 후 ‘행정절차법

[平成5(1993)年법률제88호]’의 제정에 따른 국적법의 부분적 개정[‘행

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에관한법률’平成5(1993)年법률

제89호]이 행하여졌다.

한편 최근 일본의 자민･공명･보수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은 ‘귀화

절차의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특별영주외국인이 손쉽게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2000년 12월 19일 재일동포를 

비롯한 특별영주자33의 일본에의 귀화요건 및 절차를 완화(특별영주

자에 한해 귀화허가제도에서 귀화신고제도로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2001년 2월 9일 ‘특별영주자등의국적취득의특례에관한법률안, 소위 

국적법개정안’34을 발표하여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당사자 및 사회단

32 日本法務省民事局內法務委員會編/細川淸, “改正國籍法の槪要”, 뺷改正國籍
法･戶籍法の解說뺸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85), p. 18이하.

33 특별영주자는 1991년 11월에 시행된 ‘일본국과의평화조약에의거하여일본
의국적을이탈한者등의출입국관리에관한특례법[平成3(1991)年法律第71号]’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이전에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건너와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평
화조약’의 발효로 일본국적을 상실한 후에도 日本在住를 계속한 외국인과 
그 자손에게 특별영주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법령탐색사이트인 
<http://law.e-gov.go.jp> 참조.

  한편 법무성입국관리국의 ‘2000년말 현재 외국인등록자 통계’에 따르면, 
일반영주자와 특별영주자의 총수는 657,605명이며, 그 중 특별영주자는 
한국･조선인이 507,429(99%)명, 중국인이 4,151(0.9%)명, 기타 689(0.1%)
명으로 총 512,269(100%)명이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는 일본법무성홈
페이지<http://www.moj.go.jp/press/010613-1/010613-1-6.html>를 
참조.

34 ‘특별영주자등의국적취득의특례에관한법률안’의 핵심골자는 현행 국적법 
제3조 제1항이 일본인 父와 외국인 母사이에서 태어난 子의 경우 부친의 
인지나 부모의 혼인으로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신고’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특별영주자에 대
하여도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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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하여 衆議院에서 ‘계속심의’로 되어 성안

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본국적법은 사회구성원이 다민족화되고 사회와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아동들의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

는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현상황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 ‘권리로서의 국적’의 명문화

2) 국적취득에서의 출생지주의적 요소의 확대

3) 국적선택제도의 철폐

4) 준정제도의 재검토

5) ‘귀화’라는 명칭을 ‘출생후 국적취득’으로 변경.

6) 구식민지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조치의 도입.

5. 홍콩

가. 개요

홍콩35은 1997년 7월 1일 영국으로부터 분리되어 “1국 2체제(One 

Country, Two Systems)”라는 독특한 체제로 중화인민공화국 특별

행정구(HKSAR :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편입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홍

콩특별행정구기본법(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불리는 헌법은 홍콩이 앞으로도 현재의 정치, 사회, 경제체제를 유지

할 것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홍콩은 향후 50년간 출입국관리업

할 수 있다: ‘國籍法改正案’について,
  <http://www.hoops.livedoor.com/~ryutokyo/siryou2.htm>참조.
35 홍콩(香港)은 면적 1,076㎢ (서울의 약 1.8배), 인구680만(2003년), 홍콩

섬과 구룡반도[九龍半島], 신계(New Territories) 및 주변의 크고 작은 
235개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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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포함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며, 특별행정구 행정수반을 비

롯한 고위장관의 자격은 홍콩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제154조36에 의하면, 홍콩특별행정구역 정부

(입경사무처)는 외국인 및 중국본토인의 홍콩으로의 출입국 및 체류

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다. 즉, 홍콩은 중국과의 통합 후에

도 출입국정책수행에 있어 중국본토와는 상당히 독립된 지역으로 남

아 있는 것이다.

나. 입경사무처 관할과 조직

홍콩입경사무처는 입경사무처장(入境事務處長: Director of Immi- 

gration)을 정점으로 산하에 1명의 부처장(副處長: Deputy Director)

과 6명의 조리처장(助理處長: Assistant Director)을 두고 있다. 관리

부문의 주임비서는 처장과 부처장을 보좌하고, 6명의 조리처장이 관

리지원부, 집행 및 연락부, 관제부, 정보계통부, 사증 및 정책부, 개

인문서부를 각각 총괄한다. 각 부문은 과, 분과, 계, 사무실로 나누어

지며, 수석입경사무주임(首席入境事務主任: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이나 대부분의 과부분단위의 장을 맡고 있으나, 기장관제과

(홍콩공항) 및 변방관제과(Lo Wu)의 경우 고급수석입경사무주임(高

級首席入境事務主任: Senior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의 지

휘아래 있다. 입경사무처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36 뺷Article 154 of Basic Law뺸: The 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may apply immigration controls on 
entry into, stay in and departure from the Region by persons 
from foreign states and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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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홍콩입경사무처 조직도

다. 직급분류 및 인원현황

홍콩입경처의 계급은 제복직원(Uniform Staff)의 경우 맨 위에 입

경처장을 정점으로 수장급(首長級) 4단계,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 주

임급(主任級) 5단계 및 최하위에 원좌급(員左級) 3단계등 총 12계급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적 지원과 서무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비제복직원(Civilian Staff)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1. 8. 4. 조직설립 이래 2005. 4. 1. 현재 입경사무처의 직원 수

는 제복직원 4,435명, 비제복직원 1,555명등 총 5,990명이다.(계급

별 구체적인 직원 수는 아래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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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1> 직급 및 인원현황

계   급   체   계
인 원 비  고

대 분 류 12  계  급

首長級
(Directorate Officer)

･처장(Director) 1

Uniform
Staff

･부처장(Deputy Director) 1

･조리처장(Assistant Deputy Director) 6

･고급수석입경사무주임
(Senior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2

主任級
(Officer)

･수석입경사무주임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12

･조리수석입경사무주임
(Assistant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23

･총입경사무주임
(Chief Immigration Officer)

67

･고급입경사무주임
(Senior Immigration Officer)

311

･입경사무주임(Immigration Officer) 1,103

員左級
(Rank & File)

･총입경사무조리원
(Chief Immigration Assistant)

495

･고급입경사무조리원
(Senior Immigration Assistant)

1,259

･입경사무조리원
(Immigration Assistant)

1,155

소   계 4,435

一般級共通職系
(General and Common)

1,555
Civilian

Staff

총   계 5,990

라. 업무영역

홍콩입경사무처는 공항만 출입국심사와 사증 및 외국인체류관리업

무만 담당하고 있는 우리 출입국관리국과는 달리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홍콩입경사무처는 고유의 출입국업무이외에도 우리나라

의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주민등록, 출생, 

사망 및 결혼등의 업무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업무, 재외국민 영

사업무 및 법무부 법무과의 국적업무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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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경사무처의 업무는 홍콩섬 완차이에 있는 본부와 홍콩섬, 구룡반

도와 신계등 영토 전역에 위치한 지방사무소 및 등록사무소에서 수

행되고 있으며, 또한 공항 1개소, 육로 5개소, 해상 4개소등 총 10개

의 Control Point를 가지고 있으며, 2006년에 3개의 Control Point

를 신설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마. 시간대별 여객기 입출항현황

<그림Ⅲ-2> 시간대별 여객기 입출항현황

5

10

15

20

25

30

0

Flights

00:01~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9

14

20

18

21

23

21

13

24

22

15

19

17

13

11

6

16

13

5

9

21
22

20 20

22

19
18

22

17
16

19

13

23

6

`
`

출국항공편 : 282

입국항공편 : 285

2005. 8.  현재

5

10

15

20

25

30

0

Flights

00:01~
07:00 08:00 09: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9

14

20

18

21

23

21

13

24

22

15

19

17

13

11

6

16

13

5

9

21
22

20 20

22

19
18

22

17
16

19

13

23

6

`
`
`̀
`̀

출국항공편 : 282

입국항공편 : 285

2005. 8.  현재

홍콩공항은 우리나라 인천공항의 일일평균 여객기입출항 항공편

(415대)에 비해 41%이상 많은 587대가 입출항하고 있으며, 인천공항

과는 달리 홍콩공항의 경우 새벽시간대 및 심야시간대는 항공편이 그

리 많지 않고 09:00~19:00사이에 항공기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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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출입국심사장 및 심사대 현황

<표Ⅲ-2> 시간대별 여객기 입출항현황

구    분

심사장 수 심사대 수

탑승구
수

비     고

계
입
국

출
국

계 입국 출국

첵랍콕 공항 2 2 2 206 118 88
71

(80)
80개 중 71개 운영

인 천 공 항 8
4

(4)
4 216

96
(72)

120 50 (  ) 안은 예비시설

운 용 비 율
(%)

95 123 73 142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각각 4곳의 입출국장을 운영하는데 비하여 

홍콩은 각각 2곳의 심사장을 운영함으로써 승객집중시 심사관 이동

배치의 탄력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출국심사대수는 88개(인천공

항의 73%)에 불과하지만, 입국심사대는 118개(123%)로 승객밀집이 

심한 입국을 많이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홍콩 Permanent ID카드 

및 일반ID카드 소지자는 전용심사대에서 여권없이 ID카드만으로 심

사하여 10초이내에 입･출국심사를 처리하고 있고, 승무원은 별도의 

지역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외교관･장애인･환자를 위한 Courtesy 

Channel & Diplomat Passport 심사대를 지역마다 1개소씩 운영하

고 있다. 또한 각 심사장 중앙상단 관리자석 및 재심사무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승객밀집도에 따라 심사관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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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입출국 각각 2개의 재심실(Examination Room)이 설치되어 있

어, 입국재심실의 경우 격리된 인터뷰실 7개, 검색실 1개, 화장실 1개

가 설치되어 있으며 Senior Immigration Officer의 책임 하에 운영

되고 있다.

사. 주목할만한 서비스

(1) 한줄서기(Serpent Queuing Method)

2002. 1월 이후 입국승객들에게 “First Come, First Served”를 보

장하기 위해 한줄서기를 도입하여 입국심사대 4개(심사관 8명)를 기

준으로 이동식 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붉은 색 정복을 입은 

공항공사 직원이 승객밀집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동식봉의 개폐조

작을 통해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고 있다.

(2) Sky Pier 서비스

첵랍콕공항에 붙어있는 Cross-Boundary Passenger Ferry 

Terminal인 Sky Pier는 2003. 9. 29.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공항과 

Pearl River Delta [중국연안 4대도시(Zhongshan, Dongquan 

Humen, Fuyong, Shakou) 및 마카오] 사이를 경유하여 여행하는 환

승승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 Sky Pier는 항공

→해상(또는 해상→항공)을 통해 여행하는 환승승객만 이용할 수 있

으며, 세관 및 출입국관련 검색을 받지 않으나 여객터미널과 Sky

Pier사이의 길은 공항통제구역으로 승객수송차량의 경우 출입문이 

봉인되어 이동도중 하차 불가능하다.

(3) 24-hour Passport Verification Service

홍콩입경사무처는 홍콩SAR 여권의 진위와 관련된 해외 출입국당

국의 문의사항에 대해 24시간 응답할 수 있는 서비스[전화: (852) 

2769-8499, FAX : (852) 2754-7876, 2716-6252]를 운영하여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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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인 홍콩주민에 대한 편의를 강화하고 있다.

 

(4) HKIA Frequent Visitor Card

첵랍콕공항당국은 홍콩입경사무처 및 항공사운영위원회(AOC)의 

지원을 받아 2004. 8월부터 최근 1년간 3회 이상 출입국자에 대해 신

청을 받아 빈번출입국자 전용심사대(Frequent Visitor Channel)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Ⅲ-3> HKIA Frequent Visitor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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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출입국심사대 배치현황

<그림Ⅲ-4> 출입국심사대 배치현황

Lok Ma Chau Control Point는 입출국 총 50개의 심사대를 운용

중이나 심사장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좌우측 심사대는 90

도로 기울여 공간차지를 최소화하고, 중앙의 26개 심사대는 승객밀집

시 2명의 심사관을 투입하여 한 번에 두명의 승객을 심사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항구관제

항구관제과는 화물선, 여객선 및 소규모 선박등을 이용하여 홍콩을 

입･출항하는 승객 및 선원에 대한 출입국심사업무를 담당하며, 4개의 

하위 Section (Harbor Control, River Trade Terminal, Macau 

Ferry Terminal, China Ferry Terminal)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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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rbor Control Section

홍콩입경법(Immigration Ordinance)에 따라 모든 화물선, 연안무

역선 및 원양선박은 홍콩입항전 3개의 지정된 출입국정박지에서 승

객과 승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EQIA는 06:00~18:00까

지 운영하는데 비하여 WQIA 및 TMIA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혼

잡시간대를 제외하고 각각의 정박지에 한척씩의 출입국선박

(Immigration Launch)이 배치되어 1명의 IO와 IA로 구성된 심사팀

이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2) River Trade Terminal Section

본토로부터의 강무역 선박들의 증가에 대처하고 마완해협의 혼잡

을 완화하기 위해 River Trade Terminal이 1998. 10. 14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Tuen Mun 출입국 정박지에서 24시간 출입국심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82,000척의 선박심사를 하고, 2005년 

전반기에는 42,800척의 선박심사를 하였다.

(3) Macau Ferry Terminal Section

1985. 10. 31. 운영을 시작한 마카오페리터미널은 해상 및 헬리콥터

를 이용하는 승객 및 승무원의 출입국심사를 담당한다. 출국장에 26

개의 심사대와 6개의 e-Channel(APC)37이 설치되어 있고, 입국장에

는 38개의 심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입국불허 된 외국인을 위해 총 

13명(남 8명, 여 5명)이 수용가능한 Detention Quarter 설치하고 있

다. 이용자는 대부분 마카오왕래승객이며 중국본토간 왕래가 14.8%

차지하고 있으며, 승객 중 73%가 홍콩주민이고, 27%가 본토인을 포

함한 외국인방문객이다. 터미널 옥상(Deck 4)에는 홍콩과 마카오를 

37 Automated Passenger Clearance(APC) System이 2005. 5. 12. 마카오
페리터미널에 도입되어 2006년 중반까지 총 42개(입국24, 출국18)의 
e-Channel이 설치될 예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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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Ⅲ-3> Macau Ferry Terminal Section

운항편수(정기)
부정기

(2000. 9. 28시작)

이용승객현황(명)

비고
계

도
착

출
발

목적지 1999년 2004년 2005.1～7.

54 27 27 HK-Macau HK-Shenzhen 72,576 106,404 50,232

오가는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으며 하루에 54편(출발27편, 도착27편)

이 운행중이다.

(4) China Ferry Terminal Section

China Ferry Terminal은 시설의 현대성 및 이용승객면에서 

Macau Ferry Terminal보다는 열악하지만 관광객이 집중되어 있는 

침사추이(Tsim Sha Tsui)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출입국심사장 및 탑승시설 등도 皇家太平洋호텔(Royal Pacific Hotel)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마카오페리터미널은 마카오왕래승객이 대

부분인데 비해 차이나페리터미널은 일일평균 26,854명의 승객이 주

로 중국본토를 왕래하는 승객이다.

페리터미널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위해 MRP 

Reading 장비를 심사대 앞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Machine 

Readable Passport 소지외국인이 심사를 받기전에 직접 여권인적

면을 인식한후 심사를 받음으로써 여권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을 단축

할 수 있다.

(5) 입항전 사전심사계획(Pre-arrival Clearance Scheme)

국제해사기구(IMO)가 회원국에 대해 채택을 권고한 선박입항전 

사전심사계획은 1970년 이래 원양선박에 대해 믿을만한 선박대리인

이 입항 24시간전에 신속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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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사를 위해 지정된 정박지에서 기다림 없이 곧바로 부두로 가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홍콩입항 원양선박의 80%이상

이 PAC를 부여받으며 2002년부터 중국본토 화물선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되어 30%의 선박이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입항전 사전심사

신청은 선박대리인이 항구관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제

출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다.

(6) 사전 선상심사(Special Immigration Clearance)

Queen ElizabethⅡ, Crystal Symphony 등 호화유람선의 홍콩입

항전 선박대리인에 의한 입항전 선상심사 요청시 충분한 심사관을 

유람선에 파견하여 선상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직전항구

에서 홍콩입항 도중 선상심사를 요청받으면 출입국심사관을 해외로 

보내 선박에 탑승하여 홍콩입항도중에 선상심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 변경출입국사무소별 승객이용현황

<표Ⅲ-4> 변경출입국사무소별 승객이용현황

2004. 1. 1 ～ 2004. 12. 31

구 분 C o n tro l P o in t
P e rm a n e n t

R e s id e n ts
T e m p o ra ry

T e s id e n ts
V is ito rs 총  계 일 일 평 균

항 공 A irp o rt 9 ,1 6 1 ,1 6 4 1 ,4 9 9 ,9 8 5 1 3 ,5 5 2 ,2 2 1 2 4 ,2 1 3 ,3 7 1 6 6 ,3 3 8

육 로
(Land)

L o  W u 7 0 ,7 8 7 ,0 5 4 4 ,6 3 0 ,8 3 4 1 4 ,2 5 4 ,5 5 6 8 9 ,6 7 2 ,4 4 4 2 4 5 ,6 7 8

H u n g  H o m 1 ,5 2 5 ,5 8 7 1 5 2 ,8 8 4 1 ,3 4 3 ,5 8 6 3 ,0 2 2 ,0 5 7 8 ,2 8 0

L o k  M a  C h a u 3 0 ,5 1 3 ,3 0 0 1 ,2 5 1 ,4 0 6 6 ,3 5 2 ,2 8 9 3 8 ,1 1 6 ,9 9 5 1 0 4 ,4 3 0

M a n  K a m  T o 2 ,0 6 3 ,1 4 2 1 2 5 ,4 1 4 7 7 5 ,4 7 1 2 ,9 6 4 ,0 2 7 5 ,1 2 1

S h a  T a u  K o k 1 ,6 5 5 ,9 3 0 6 6 ,4 6 0 3 5 0 ,7 6 8 2 ,0 7 3 ,1 5 8 5 ,6 8 0

수 로
(Sea)

C h in a r F e rry T 5 ,6 4 8 ,7 3 9 3 4 2 ,9 3 4 3 ,8 1 0 ,1 2 2 9 ,8 0 1 ,7 9 5 2 6 ,8 5 4

M a c a u  F e rry T 7 ,4 2 4 ,4 1 6 4 6 3 ,1 0 0 3 ,0 3 8 ,0 5 6 1 0 ,9 2 5 ,5 7 2 2 9 ,9 3 3

H a rb o r C o n tro l 4 7 6 ,8 9 7 2 2 ,0 9 9 1 7 9 ,3 4 9 6 7 8 ,3 4 5 1 ,8 5 8

R iv e r T ra d e  T 2 7 2 3 0 7 5 8 8 0 5 2

총   계 1 2 9 ,2 5 6 ,2 5 6 8 ,5 5 5 ,1 3 6 4 3 ,6 5 7 ,1 7 6 1 8 1 ,4 6 8 ,5 6 8 4 9 7 ,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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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5> 육로이용 승객변동 추이

육로를 이용한 승객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

(SARS)이 발병한 2003년을 제외하면 매년 10%이상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 집행연락부(Enforcement & Liaison Branch)

집행연락부는 조사과(Investigation Sub-division), 퇴거과(Removal 

Sub-division), Castle Peak Immigration Center(CIC), 기소 및 국

외추방과(Prosecution & Deportation Sub-division)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과(Investigation Sub-division)’는, 첫째 자수한 불법이주자

(Illegal Immigrants), 불법체류자(Overstayers) 및 난민신청자(Refu- 

gee status claimants)를 담당하고, 경찰 또는 독립부패방지위원회

(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 등에서 넘겨진 체류



58     변화하는 동북아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조건위반(Breach of Condition of Stay)사건을 조사하며, 불법이주

자에 의해 제기된 체류자격신청을 조사하는 ‘일반조사과(General 

Investigation Section)’, 둘째 여권위조 및 외국인밀입국활동과 관

련된 조직범죄를 조사하고, 홍콩내, 중국본토 및 외국 사법기관과 정

보교환, 출입국관련 컴퓨터범죄사건을 조사하는 ‘특수조사과(Special 

Investigation Section)’, 셋째 ‘反國際揄渡罪行調査및情報局(Anti- 

Illegal Migration Agency)’으로 AIM은 2004. 6. 28 신설된 부서로 

전문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팀인 Tactical Intelligence Group(TIG)

과 홍콩공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변조 및 불법밀입국사건을 조사･
방지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Airport Investigation Group(AI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TIG에는 SIO의 책임 하에 정보분석, 위변조 최근

동향 및 기법 수집등을 담당하는 3개의 분석팀이 있으며, AIG에는 8

개의 특별팀이 선별된 위험성평가에 기초한 항공기탑승객 조사, 

HKSAR여권과 관련된 위･변조 범죄조직의 조사를 담당하며, 넷째 

‘입경처 특견대(Task Force Section)’로 TF는 불법이주 및 BOC위반

등 출입국관리법위반과 관련된 대규모의 특별작전을 경찰등 타사법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외국인가사보조인, 불법근로자 조사 및 

공항을 제외한 Control Points에서 탐지된 위･변조관련 위반자를 조

사하며, 각사무소별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태나 긴급한 업무를 

지원하고, 다섯째 ‘조사행동조(Outside Investigation Section)는 일

반적인 체류조건위반(BOC)사건 및 외국인가사보조인과 관련된 법위

반(특별히 위조근로계약)사건을 조사하며, OIS산하에 Hotline 

Complaint Unit이 전화, 팩스, 편지, E-mail 및 민원심사위원회

(Complaint Vetting Committee)에서 이송된 불법이주나 불법취업

등을 접수,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여섯째 집행연락부의 일반행

정과 파일관리업무 및 TF 등 작전부서의 교통편과 병참지원등 세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조사행정과(Investigation Central Ad- 

ministration Section)’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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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과(Removal Sub-division)는 1980. 10. 27. 집행연락부 산하

에 설치된 RSD는 이전에 빅토리아 교도소 내에 위치해 있다 2005. 5

월 Tuen Mun의 Castle Peak Bay Immigration Center 내로 이전하

였는데, 홍콩입경법(Immigration Ordinance) 제115조 및 입경서비

스법(Immigration Service Ordinance) 제331조에 근거하여 퇴거 또

는 강제추방예정인 불법입국자와 18세이상의 출입국사범을 보호하

는 책임을 담당한다. 원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출입국

사범은 집행연락부의 조리처장에게 Removal Order의 발급을 재고할 

것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퇴거자는 R.O를 통지받은후 24

시간이내에 그 결정에 대해 독립기구인 Immigration Tribunal에 재

심을 신청할 수 있다. 

홍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부서별로 독자적인 기소전

담조직이 있어 수사→소추까지 조직내에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기소 및 국외추방과(Prosecution & Deportation Sub- 

division)’가 담당한다. 집행연락과산하 기소 및 국외추방과에도 소

송을 전담하는 20여명의 직원이 조사과등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직접 

법정에서 소추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소추전담직원은 Immigration 

Officer 중에서 법학학사이상의 자격소지자중에서 선발, 별도의 특별

교육 이수후 소송전담업무 를 수행하며, 조직 내부에서 소송업무까

지 수행함에 따라 법정에서 다투게 될 증거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집을 위한 절차가 대단히 훌륭하게 확립되어 있다.

타. 사증정책

사증정책부는 2004. 7. 7이전에 사증관제(행정)과로 불리우던 사증

관제(정책 및 재심)과와 사증관제(집행)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과의 

주요업무는 사증관련 정책과 발급절차 수립 및 재검토업무와 다양한 

이민관련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민관련 신청

업무는 홍콩방문, 고용, 투자, 연수, 거주, 교육관련 사증신청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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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및 단기체류자의 기간연장신청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부모가 홍

콩주민으로 ‘홍콩거주권리(right of abode)’를 주장하는 중국국적 보

유자의 신청에 대한 허가부여 업무도 담당한다.

최근에는 무사증 홍콩방문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전세계 170개 이

상의 국가 국민에 대해 7일에서 180일간의 상용 및 관광목적의 방문

에 대해 무사증입국을 허용하는 개방적 이민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

다. 일례로 2004. 1. 14.부터 아르헨티나 국민의 체류기간을 30일에

서 90일로 확대하고, 2004. 9. 18. 및 2005. 1. 1부터 각각 멕시코 및 

우루과이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상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본토인의 ‘개인자격방문계획(Individual Visit Scheme)’을 

확대시행하면서, 2003. 7. 1부터 시행중인 본토인의 개인자격 홍콩방

문계획에 의해 북경, 상해 및 광동성 거주민들의 개인자격 홍콩방문

이 가능해졌고, 2004. 7월부터 절강성, 강소성 및 복건성의 9개 도시 

거주민에 대해서도 확대하였으며, 2004. 5월까지 동 계획에 의해 약 

2천만명의 중국본토인 방문을 허가하여 홍콩 국내경제 활성화에 긍

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본토전문인력 유치

계획(Admission Scheme for Mainland Talents & Professionals)’

을 수립하고 정보기술 및 금융서비스분야의 자격있는 본토전문인력

을 홍콩에 유치할 목적으로 2001. 6. 1부터 시행된 본토전문인력 수입

계획이 확대함으로써 2003. 7. 15부터 영역제한없이 모든 부문에 걸

쳐 우수한 전문인력의 유치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동 계획의 확대시

행으로 2004년 첫 9개월동안 3,342명의 우수인력의 입국허가신청이 

처리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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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자본투자자 유치계획(Capital Investment Entrant 

Scheme)

홍콩에서 직접 사업운영을 하지 않고 자본투자만을 원하는 외국인

의 홍콩체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본투자자 유치계획이 

2003.10.27.부터 시행되었다. 2004.9.30. 현재 공식승인 212건, 원

칙적 승인 98건등 총 310건의 신청이 승인되어 15억 홍콩달러의 유

치에 성공하였다. 이를 위해 홍콩정부는 취업목적 외국인의 입국정책

을 수정하여 2003. 7. 15.부터 불가리아, 몽골, 루마니아 및 마카오거

주 중국본토인은 관련된 승인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취업목적의 홍

콩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동 제도의 취지는 전문인력 및 유자격자 유

치를 통한 홍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동반가

족 입국정책(New Policy on Entry of Dependents)을 확대하고 

2003. 7. 1.부터 홍콩 국내의 외국인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새

로운 동반가족 입국정책을 시행하여, 미혼자녀의 연령이 21세에서 18

세로, 피부양부모의 연령은 50세에서 60세로 조정되었다. 취업, 유학 

및 자본투자자의 배우자 및 18세미만 미혼자녀가 동반자 사증 발급대

상으로 불가리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루마니아, 베트남 국민 및 

마카오거주 중국본토인이 동 제도의 혜택 향유대상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경쟁상대국임과 동시에 우리보다 앞선 출입국

시스템을 보유한 홍콩입경사무처는 첵랍콕공항, Lo Wu 등 각

Control Point에서 엄청난 규모의 승객을 매우 짧은 시간에 효율적

으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효율적 심사의 최고의 성공요인은 지

능형신분증(Smart Identity Card)의 도입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홍콩ID카드를 보유한 사람은 출입국심사대에서 출입국신고서

의 작성없이 약 5초~10초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홍콩 

Permanent ID카드 소지자는 e-channel을 통해 신분증과 지문인식

을 통해 10초이내에 출입국심사를 완료함으로써 공항은 15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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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는 30분이내에 출입국심사완료 목표를 거의 실현하고 있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콩은 모든 정부조직이 자체 기소부

서를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증거수집이나 각종 조사기법도 매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공항만이나 조사과등에서 VRI(Video Recording 

Interview) Room을 이용한 증거수집기법은 매우 인상적이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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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문제점

법무부로 이관되기 이전의 출입국관리업무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등록에 관한 업무로 제한되었고 국민의 출입국이 아주 제한적이었던 

당시에는 국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출입국을 적절히 통제･조정할 수 있었다.

1962년 법무부로 출입국관리업무가 이관되고 출입국관리법이 제정

됨으로써 국민의 출국신고 의무, 외국인의 입국자격 및 상륙허가에 

관한 규정, 재입국허가제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 3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의무, 선박･항공기의 

장 및 운수업자에 대한 의무,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설치 등 

출입국관리행정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 출입국관리행정 연혁

대한민국 정부 수립당시 외국인의 출입국 및 등록업무는 외무부 의

전과에서 관장하다 여권과로 이관되어 외무부 출장소에서 출입국업

무를 수행하였고, 1949년 11월 17일 최초의 출입국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단일 법률인 뺷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뺸이 제정

되었다. 1962년 출입국관리업무가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검

찰국산하 출입국관리과에서 관장하였고, 1963년 3월 5일 뺷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뺸이 폐지되고 뺷출입국관리법뺸이 제정･
공포되었다. 1970년 2월 27일 검찰국의 출입국관리과를 폐지하고 차

관아래 출입국관리담당관을 두었다가, 같은 해 출입국관리국을 신설

하여 199명의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독자적인 출입국관리업무를 수

행하는 조직이 탄생하게 되었다.

◦ 1970. 8. 20. 법무부직제 개정(대통령령 제5278호)

  - 서울･김포･인천･부산･묵호･여수･제주 등 7 개 지방 사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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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개 출장소

◦ 1970. 9. 1. 초대 출입국관리국장(검사장) 취임

◦ 1976. 11. 5. 공안직군에 출입국관리직렬 신설

◦ 1976. 12. 9. 출입국관리국장(검사장) 밑에 출입국관리심의관 

(3급) 신설, 국장 보좌

◦ 1983. 8. 25. 출입국관리직 출입국관리국장(일반직) 취임

◦ 1990. 10. 3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청사 준공(현 양천구 목동 

소재)

◦ 1992. 12. 31. 출입국관리법 제4차 개정(법률 제4522호로 전면 

개정)

  - 외국인동향조사규정 명문화, 남･북왕래절차 신설, 미수범 처

벌규정 신설 등

◦ 1993. 2. 20. 서울외국인보호소 개청

  - 2000. 11. 20. 화성외국인보호소로 기관명칭 변경, 경기도   

화성 보호소 완공･이전

◦ 1993. 12. 10. 출입국관리법 제5차 개정

  - 난민임시상륙허가 및 난민의 인정 등 관련규정 신설

◦ 2001. 3. 29.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시설

  -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 폐지, 인천공항시대 개막

◦ 2003. 12. 5. 개방직 출입국관리국장 취임 

나. 출입국관리행정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적절히 심사･관리

함으로써 국가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기능으로서 현행 출

입국관리행정은 크게 공항･항만에서의 출입국관리와 국내에 체류하

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로 대별된다.

국경관리차원의 협의의 출입국관리업무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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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출입국관리로 구분되며,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업무는 사증업

무, 입･출국심사, 상륙허가, 입･출국규제자관리 등으로, 국민의 출입

국관리업무는 입･출국심사와 입･출국규제자관리 등으로 나뉜다.

외국인 체류관리업무는 외국인등록38, 외국인 체류허가, 출입국사

범 등 범법외국인 관리, 외국인의 보호 및 퇴거, 난민인정 등으로 구

분된다.

다. 출입국관리조직

법무부는 기획관리실,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교정국, 출입국관

리국 등 2실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15개의 출입

국관리사무소, 2개의 외국인보호소, 18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으

며, 6개국 10개 해외공관에 10명의 주재관이 파견되어 사증발급 및 

영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재 공관은 주일본대사관, 주오사카총

영사관, 주중국대사관, 주상해총영사관, 주심양총영사관, 주러시

아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LA 총영

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이다. 출입국관리국 본부에는 출입국기획과, 

입국심사과, 체류심사과, 출국관리과 등 4개과가 있으며 이들의 기능

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출입국기획과: 출입국관리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직･인사 및 예

산･법령, 출입국관리공무원 복무감독

- 출국심사과: 사증발급에 관한 사항, 내･외국인 입국심사 및 입

국규제, 선박 검색 및 외국인 상륙허가

- 체류심사과: 외국인등록 및 각종 체류허가, 출입국사범 조사 및 

38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과 구분된다. 동법 제6조(대상자)는 “시장･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
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외
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대상자가 아니며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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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난민인정심사

- 출국관리과: 내･외국인 출국심사 및 출국규제,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관리, 출입국기록 및 통계 관리

라. 출입국관리공무원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임용은 공안직군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임

용시험(5급, 7급, 9급)에 합격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

국관리법 제77조에 따라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기등(경찰관직무집행법의 규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뺷사법경찰관

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뺸제3조 제5항에 따라 출입

국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에 관

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출입국관리국과 산하기관에 총 1,432명의 국가공무원이 출입국관

리행정에 종사하며 이중 출입국관리공무원은 1,215명, 기능직 119명

이며, 직급별로는 2급 1명, 3급 4명, 4급 23명, 5급 70명, 6급이하 

1,2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주재관 10명과 파견, 해외유학 등으

로 38명이 정원외로 근무하고 있다.

마. 출입국관리행정의 한계

국경을 출입국하는 사람과 국내체류 외국인을 관리하는 출입국관

리행정은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출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통제된 사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출입국관리’라는 용어도 국민의 

‘출국’이 가장 중시되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39

39 일본의 이민기관은 “入國管理局”, 홍콩은 “入境事務處”, 대만은 “入出境
管理局”으로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행정, 즉 이민행정(Immi- 
gration Administration)을 수행하는 반면, 중국은 “出入國境管理”라고 
하여 과거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에서부터 출발
하여 Immigration Adminstration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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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6. 19. 출입국관리행정 평가교수단이 이민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출입국관리국은 법무행정에서 

항상 소외된 조직으로 조금씩 성장해 왔다. 출입국관리국은 외청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법집행업무가 중심인 검찰중심의 조직 속

에서 급변하는 국제사회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예산과 

인력의 충원에 있어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 있는 실정이다.40
출입국관리국은 소위 “연방공화국”의 성격을 띤 법무부 조직에서 

가장 소외받는 단위조직중의 하나이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반 기능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

이다.41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부분은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와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매달려 합법체류 외국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

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

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정책의 연구 및 장기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와 기능은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과 관련부처간 협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정책은 국적제도와 밀접한 연관

을 가지고 있으나 국적업무는 출입국관리행정과는 별도로 법무과에

서 수행되고 있다.

의 출입국관리법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
였고, 조직 명칭도 이에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

40 1967년 제정된 뺷사법시설조성법뺸에 의한 사법 및 법무시설의 설치와 관
리에 관한 재정이 확보되어 출입국관리시설의 현대화에 기여한 바가 크
지만, 1973년부터 7년간 조성된 전체 사법시설 특별회계 예산 304억 중 
0.7%만이 출입국관리시설 확충에 배정되었다.

41 뺷법무부･검찰청 경영진단보고서뺸 (서울대학교･대우경제연구소, 1999. 3. 
15), p. 336은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능상 문제점을 지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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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화정책과 국경관리시스템을 포괄하는 이민법  

제정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

가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이 증가하

는 등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국가발전을 위해 이민정책을 개방화하되 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

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시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 불법체류 증가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

다.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입국관리

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통합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할 필

요가 있다.

1963. 3. 5. 법률 제1289호로 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지금까지 4

차례의 전문개정과 9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나, 단순히 국경을 관리하고 출입국자를 통제하는 초기의 형태에

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국제화･세계화라는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 출입국관리법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국경관리(Border Control)에 치중한 소극적･폐쇄적 개념으로 이민행

정문제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적극

적･개방적 이민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법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국적법은 일반귀화와 국제결혼에 의한 간이

귀화, 특별귀화로 분류할 수 있는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의 경우, 일

정기간의 국내 의무거주 조건 아래 시험에도 통과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엄격하여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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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활발

해지면서 외국인의 귀화신청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과 이들이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서 참정권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제반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국적취득신청절차나 귀화정책 및 귀화관련심사방법 등과 같은 

현행 국적취득 관련 법규 및 제도의 타당성여부와 개선정비의 필요성 

여부가 대두되고 있다.

첫째, 각국의 귀화제도 운용상황을 보면, 각국의 운용실태는 그 시

대상황에 따라 귀화허가에 있어 寬嚴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에의 이민 및 입국자체의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비자나 영주권 등

을 엄격하게 발급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귀화허가신청(시민권신청)의 자격요건은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

여 엄격화되는 경향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귀화를 통한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재일외국인의 日本同化(生活樣式의 日本

人化)에 더욱 자신을 갖게 됨으로써 1984년 국적법 개정을 통하여 일

반적으로 귀화허가기준을 과거보다 완화시키고 오히려 귀화를 장려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1980년대부터 재일한국･조선인 가운데 2세 

이하가 증가하고 이들의 세대의식이 변화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同化

가 점점 용이해지자 일본정부는 이들에 대한 귀화절차를 완화하고 한

국식 성명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귀화허가의 寬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귀화허가에는 당사국의 생활양식 등에 대한 同化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활양식이나 풍습 등이 전혀 다른 외국인이 귀화를 

통하여 자국민의 일원으로서 참정권 등을 비롯한 헌법상의 제반 권리

나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히 전제되는 요건

이라 아니할 수 없다. 실제로 우리 국적법도 제5조 제5호에서 ‘국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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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요

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주환경, 생활양식, 교제범위, 

본국과의 교섭, 한국어의 능력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이다. 다만 제도의 운용상 이러한 귀화요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는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귀화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합격률

이 75~80% 수준에 달하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필기시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확인하고, 면접시험은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현재보다도 절차를 간소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재외동포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국적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最初 韓國人’ 규정의 결여라고 하겠다. 이 같은 규정

의 결여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은 ‘재외동포법’에 있는 재외동포의 

국적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러시아 중국 일본 등지

에 거주하고 있는 1948년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를, 1948년 이전

에는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해석이 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국적법은 경과규정의 결여로 말미암아 상당

히 다양한 해석상의 논란을 빚어 왔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1948년 이

전에 他意로 말미암아 해외로 이주한 재외동포는 결코 우리 국적을 

상실한 적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재외동포법’은 당초 한민족 혈통을 가진 모든 동포들에게 내국민과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권리를 인정해주기 위해 대통령 지시로 제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독립국가연합이 자국 내 소수민족

을 자극한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하자, 이들 국가내의 우리 동포를 재

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당초 법 제정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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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국 영주권자와 외국국적 동포가 국

내에서 내국인과 거의 똑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일부 부유층

의 外國 逃避 열기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특히 병역

면제와 편법유학 등에 이용될 소지가 많다. 결국 이 법에 따라 만들

어지는 ‘재외동포증명서’는 또 하나의 사회적 신분증이 될 수 있고, 

양식 없는 인사들이 그 동안 얼마나 미국에 가려 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부작용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문제점

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상에 ‘最初 韓國人’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 일본의 국적법은 귀화요건의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

(Good Moral Character)’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국적법도 또한 제

5조 제3호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화’

는 외국인에게 자국의 국적을 부여하여 자국 국민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귀화를 허가함으로써 자국의 사회질

서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를 위협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

라서 각국은 귀화를 허가함에 있어 ‘귀화하려는 자의 품행이 단정할 

것’을 그 조건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品

行端正’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문

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듯 객관화되어 있지 않는 조건에 대한 객

관적 판단은 결국 실무담당 측에 일임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는 

귀화허가실질조사단계에서 귀화허가신청자의 ‘준법정신’이나 ‘사회적 

의무관념’ 등을 판정한다는 명목으로, 도로교통법위반(교통위반행

위), 납세상황, 출입국관리령･외국인등록법위반을 포함한 전과관계, 

폭력단관계, 각종 사업의 인･허가, 생활태도 및 생활상황 등의 항목

을 조사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

들을 ‘국적법시행령’ 등에 法定化할 필요가 있으며, 귀화에 관한 절차

규정도 상세하게 法定化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본의 국적법은 ‘귀화금지대상자’를 명문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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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상 당연히 요구되는 조건인 ‘憲法遵守條件(일본국헌법시행일 이

후에 일본국헌법 및 그 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기

도하거나 주장하고 또는 이를 기도하거나 주장하는 정당 기타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적이 없을 것)’을 귀화조건의 제6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憲法遵守條件’이 바로 귀화금지대상자를 규정하

고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극우, 극좌 등의 불법단체 등에 

관계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귀화허가가 금지된다. 또한 중

국의 경우에는 중국 국적법 제7조 1항이 국적귀화에서 중국 헌법과 

기타법률의 준수에 대해 자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憲法, 

法律遵守條件’이 바로 귀화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충규정으로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

칙 제1조에서 중국거주금지대상에 대하여, 첫째 중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자, 둘째 테러, 폭력을 진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 셋째 밀수, 

마약거래, 매음활동을 진행한 자, 넷째 정신질환자, 에이즈바이러스

보유자, 성병, 폐결핵보유자, 다섯째 경제력이 없는 자, 여섯째 입국

서류를 위조한 자, 일곱째 중국국가안전과 이익에 침해 될 것으로 인

정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 국제화가 제창되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

대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귀화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지

만, 폭력적인 불법단체에 관계하거나 국제적인 범죄경력자 들에게는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이상과 같은 ‘헌법

준수조건’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귀화를 원천적으로 봉쇄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인적 교류 개방화에 따른 범죄예방정책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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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민법의 제정으로 추진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각국의 

입법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

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

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특히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의 강화는 국제테러

리스트들에 의한 자국에서의 테러범죄 방지 및 테러혐의자 체포를 위

하여 기본이 되는 조치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테러범행에 관한 정보

를 충실히 수집하였더라도 출입국관리가 허술할 경우 테러범행을 방

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경우처

럼 국내테러리스트에 의한 범행위험보다 국제테러리스트에 의한 범

행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의 경우, 특히 철저한 출입국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2 영국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

에서 특별히 테러범죄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그 혐의자에 대한 입국

금지, 강제추방 및 검문검색을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외

국인의입국및체류규제법’의 제정을 통하여 입국금지 및 국외추방을 

명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체류자격을 갖는 자의 권리를 제

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입국관리법’에서 대한민국의 이익

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등에 대한 입국금지(동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공공의 안녕질서나 국익에 위반되는 경우 활동

범위의 제한(동법 제22조), 강제퇴거(동법 제46조), 범죄혐의자에 대

한 출국정지 명령(동법 제2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

도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

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42 우리나라도 국제테러리스트에 의한 범행위험이 높은 나라에 해당하며 따
라서 출입국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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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테러범죄와 관련된 출입국 관리의 핵심은 입국금지, 출국정

지등의 명령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테러범행의 위험

이 있는 자의 입국과 테러범죄 혐의자의 출국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하

여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입국이 금지된 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는 여권위조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입국금지조치가 테러범행의 위험이 있는 모든 자들에 관하여 빠짐없

이 취해지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출입국 심

사과정에서 그 대상자가 테러범행의 위험이 있는 지 여부 또는 테러

범죄 혐의자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충실한 확인

작업을 위해서는 출입국 심사기관과 테러담당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테러사건이후 ‘이민국업

무데이터개선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Act of 2000)’을 개정하여 출입국심사 시 ‘USA Patriot 

Act’에 의해 설치된 국가안보국의 직원을 참여토록 하여 테러범죄 관

련자의 출입국여부를 확인하게 함으로써 출입국심사기관과 테러담당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43 우리나라의 경우도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출입국심사기관과 테러담당기관이 협력하여 충실한 확

인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한편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테러관련자료를 수집, 전산화하여 정보

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정보망의 구

축은 효율적인 출입국관리, 신원확인, 보안강화 등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효율적인 전산망 구축과 관련된 문제는 기술적 또는 

예산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법적 규제의 측면에서도 

간과하기 쉽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정보망 구축은 

43 출입국 심사의 강화를 위하여는 일본의 경우처럼 최신예 위조여권감식기
구의 정비, 비자검색시스템의 정비, 테러조직관계자와의 관련 의심이 있
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조치도 물론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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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근거를 갖추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정보망 

구축이 정부 각 기관별로 산만하게 이루어지고 정부 각 기관의 협조

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보가 중첩되어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

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및 정보망 구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침해 시비의 발생가능성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또한 불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 및 시

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기 위해

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

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인터폴을 통한 국제적 수사공조체계44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실무기관 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

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4 현재로서는 인터폴을 통한 형사사법공조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인터폴을 통한 국제수사활동상 공조는 수배서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며, 이때 각종 수배서를 통하여 국외도피범, 실종자, 우범자, 장
물, 수배대상인 인적･물적 사항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각 회원국에 통보
하여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폴을 통할 경우에는 회원국간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보제공도 가능하
다는 점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제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다 : 이진국･도중진, 뺷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
반 구축방안-형사법제를 중심으로-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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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리적인 외국인력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정책은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

향에 관한 분석 없이 산업체의 값싼 외국노동력 공급요구에 밀려 임

시방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고, 외국인력의 활용만을 강조한 나머

지 외국인과의 공존의식과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인권침

해, 불법체류 등 사회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외국인력의 도입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산업구조, 인구규모 

및 실업률, 주변국의 노동시장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

이다.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 경쟁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

치와 문화적 배경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개방적인 경쟁체

제가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국인의 실업률

을 너무 고려한 나머지 폐쇄적인 인력정책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된다

면 이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오히려 실업률을 높이는 악순환

이 되풀이 될 것이다. 즉 경쟁력을 갖춘 전문직종에는 시장원리에 따

라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보호가 필요한 비숙련 직종은 한시적･제한

적인 외국인력 도입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개방된 사회에서 외국인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공존･발전하는 사회를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지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성숙한 사회로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업종별･직종별 도입규모 등 총 

도입규모에 대한 노동･기업･정부 간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고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된 부처 간 역할분담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투

명하고 엄격한 도입절차가 필요하다. 산업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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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순히 저임금 외국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인금착취적인 이윤추구

로 국가 산업구조의 발전적 변화를 저해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력 정책은 고령화･저출산의 문제, 연금제도, 조세, 교육 등 사

회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한다.

가. 전문인력 유치방안 

우리나라는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직종에서 국민의 취업기회 

잠식을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에 대해 각종 행정규제와 거부감이 보이

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일본45,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을 확보차원에서 

외국의 고급기술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시행하여 경

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고령화･저출산을 대비하는 정책이기

도 하여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젊은 전문인력이 국내에 정착

하도록 유도하는 영주권, 귀화제도 등 이민법을 개혁하고 있다. 독일

은 유학생의 국내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업 종료 후 1년간 체류허

가를 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제도를 새 이민법에 포함시켰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문기술외국인력 노동시장 분석’(2004)의 설문

조사46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기업들 중 81.48%가 복잡한 출입

국절차 등 행정규제가 전문외국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이라고 대답하

고, 전문인력 유치를 위하여 가장 크게 개선해야 할 점으로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꼽았다.

45 외국인 의사는 최고 6년, 간호사는 최고 4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현 제
도를 개정하여 확대하는 등 전문인력 유치정책을 곧 시행할 예정이다.

46 한국노동연구원이(2004. 10. 4 - 10. 22)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지
를 배포한 692개업체 중 235개 유효 표본업체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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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1> 전문외국인력 채용시 어려운 점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정보 부족

21(9.81) 68(31.78) 103(48.13) 22(10.28)

전문외국인력의 과다한 
임금요구

37(17.29) 112(52.34) 57(26.64) 8(3.74)

출입국 절차 등 행정 
규제

6(2.78) 34(15.74) 99(45.83) 77(35.65)

객관적 능력평가의 
어려움

15(6.98) 66(30.70) 118(54.88) 16(7.44)

<표Ⅴ-2> 전문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개선점

항  목
전혀 

중요치
않음

중요하지 
않은편

그저 
그러함

중요한  
매우 

중요함

가장 큰 
개선요청 

사항

해외인력을 위한 교육 
문화 등 기반시설 마련

3(1.40) 10(4.67) 57(26.64) 120(56.07) 24(11.21) 31(14.55)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 8(3.74) 16(7.48) 98(45.79) 90(42.06) 2(0.93) 5(2.35)

비자발급 절차간소화 
등 제도 개선

0(0.00) 9(4.15) 33(15.21) 91(42.40) 83(38.25) 118(55.40)

해외 인력에 대한 정보 
제공

3(1.39) 8(3.70) 40(18.25) 126(58.33) 39(18.06) 35(16.43)

해외 인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2(0.93) 10(4.63) 55(25.46) 109(50.46) 40(18.52) 24(11.27)

우리나라에서 교수, 종교인, 기술자로 장기간 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국하였다가 다시 한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 비자

를 신청할 때에는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하는 외국인과 동일한 서류와 

절차, 시간이 요구된다. 한국 사회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으로 과거에 체

류실태가 검증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절차를 대폭 간소하게 하여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2002년에 도입된 영주자격(F-5)47제도는 취득절차가 매우 까다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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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국내에 최소 12년간48 체류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구체적인 평

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제도가 국적취득 

절차보다 더 어렵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입국하지 전부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정 금액이상을 투자하는 기업가, 특정 첨단기술을 보유한 전문인

력, 특정분야의 연구실적을 가진 연구자 또는 저명한 교육자, 기타 

국가이익에 공로가 있는 자 등에게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하여 영

주권을 부여하는 전문인력 영주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새로운 

영주제도 도입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2005. 

3. 28. 입법예고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

한 능력을 소유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분야의 박

사학위증 소지자로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 일정 

연금액 이상인 경우 등으로 영주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향후 입국

하기 전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점수제 영주권 부여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의 근무처 이동과 복수 취업은 시장원칙에 따라 고용주와 

합법적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허용하고,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허가범위를 확대하여 해외공관에 

가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선량한 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우대하는 차별정책이 필요하며 영주제도 확대뿐

47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①거주
(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미화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③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앞의 항목에 해당하
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된다

48 거주(F-2)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7년간 국내에 거주하여야 하고, 영주
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주(F-2) 자격으로 다시 5년간 대한민국에 거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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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귀화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유치방안을 

제도화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의 면허, 자격증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양자 협정체결, APEC 회원국가와 다자간 협정체결 등을 통한 

전문인력 유치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는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

성하여 배출하는 고급인적자원의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다. 미래 아

시아 국가의 지도자를 육성하여 한국을 알고 이해하는 해외 인적 네

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

까지 외국인 유학생 5만명을 유치하기 위한 2004. 12. 해외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프로젝

트)49를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림Ⅴ-1>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 
(단위: 명)

출처: “외국인 유학생관련 기획기사” 뺷세계일보뺸, 2005. 3. 14

49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유학안내시스템<www.studyinkorea.go.kr>을 운
영하고 있으나 정부･기업･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초청 프로그램 및 취업
정보 등에 관한 ‘통합안내･홍보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이를 개선할 계
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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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04. 3월 유학생의 입국사증 신청서류를 표준화하였고 

신속한 사증발급 체계를 갖추었으나,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이탈비

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외국인유학생 관

리에 관한 규정50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유학생 유치 실적

이 우수하고 불법체류 비율이 낮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교육

기관 자율에 맡기면서 비자발급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학생 유치

를 적극 지원하지만, 이탈자가 많거나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유학생 비자발급을 억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유학생･외국

어강사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다.

나. 단순노무인력 활용방안

선진국들은 단순노무직종의 외국인력 유입을 최대한 억제하여 이

들의 국내 장기 정착을 차단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국내 산업체의 노동수요를 예측하여 최소한 외국인력을 공급하고 산

업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곳에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엄격히 제한하

는 정책으로 일관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억제정책과 동시에 산업인

력의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으로서 외국인력을 선발하여 비자를 발급

할 때 동구권의 여성인력을 고용하도록 유도한 아일랜드의 사례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51.
우리나라는 중국동포의 노동인력과 북한 주민을 활용할 수 있고 이

50 2005. 3. 28.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의 8을 신설하여 대
학의 장에 의하여 지정된 담당직원은 대학의 장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매반기별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의 현황제출 및 관할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 현황을 제출. 2.외국
인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51 아일랜드 경제사회연구소(ESRI)의 Fitzgerald 교수는 정부는 전문인력 
유치, 특히 여성 전문인력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주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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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민족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므로 고용허가제에 의한 대규

모 외국인력 도입은 자제되어야 하며, 향후 사회갈등 조장, 사회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취업활동인구와 인구규모 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국인력수급계획52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은 거시적인 산업 및 실업정책, 고령화･저
출산의 문제, 북한 및 동포 노동력 활용 등을 고려하여 일관된 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

의 공급이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둘째, 내국인의 실업규모, 취업활동 규모, 총인구, 저출산 등을 고

려한 총 도입 규모를 정하되 경기변동, 노동시장의 유연성, 직종별 

노동력 수급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며,

셋째,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행정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정기적인 직업교육 훈련 및 교육기회 제

공, 자국 언어 및 문화 교류지원, 지역사회에 적응프로그램지원 등 

사회통합과 조화를 위한 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하고,

넷째, 기업, 대행기관 등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부처간 역할

분담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기업의 근로조건 향상, 자진 귀

국유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법체류

의 증가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비숙련 인력의 기술과 사회 기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자격시험 합격, 한국어 능력, 근무실태, 사회기여도, 숙련도 등

을 고려하여 체류실태가 건전한 외국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을 허

52 일본 정부는 2005. 3. 29. 각료회의에서 단순노무인력 도입계획을 포함
한 새로운 ‘제3차 출입국관리기본계획’을 결정하였다. 법무장관은 급속하
게 고령화되는 인구문제와 감소하는 노동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
국인 노무인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각의에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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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것 등 숙련공에게는 특혜를 주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일정한 기술자격을 갖춘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사회

적응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리 사회로 편입하여 통일에 대비한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년노동력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

다.

<그림Ⅴ-2, 표Ⅴ-3> 국민총인구와 체류외국인수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
민

4 5 , 0 9 2 , 9 9 1 4 5 , 5 2 4 , 6 8 1 4 5 , 9 5 3 , 5 8 2 4 6 , 2 8 6 , 5 0 3 4 6 , 6 1 6 , 6 7 7 4 7 , 0 0 8 , 1 1 1 4 7 , 3 5 3 , 5 1 9 4 7 , 6 1 5 , 1 3 2 4 7 , 8 4 9 , 2 2 7 4 8 , 0 8 2 , 1 6 3

외
국
인

2 6 9 , 6 4 1 3 5 1 , 0 8 4 3 8 6 , 9 7 2 3 0 8 , 3 1 9 3 8 0 , 1 0 1 4 8 1 , 6 1 1 5 5 2 , 0 9 9 6 0 9 , 7 9 7 6 5 6 , 3 8 0 7 2 8 , 3 3 9

국민총인구

체류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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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3, 표Ⅴ-4> 취업활동 국민과 외국인수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
민

2 0 , 8 4 5 , 0 0 0 2 1 , 2 8 8 , 0 0 0 2 1 , 7 8 2 , 0 0 0 2 1 , 4 2 8 , 0 0 0 2 1 , 6 6 6 , 0 0 0 2 2 , 0 6 9 , 0 0 0 2 2 , 4 1 7 , 0 0 0 2 2 , 8 7 7 , 0 0 0 2 2 , 9 1 6 , 0 0 0 2 3 , 3 7 0 , 0 0 0

외
국
인

1 3 6 , 5 9 1 2 1 3 , 4 4 3 2 5 6 , 2 9 7 1 7 8 , 3 7 6 2 4 3 , 5 9 1 3 2 7 , 8 7 8 4 0 1 , 3 6 9 4 4 5 , 9 6 1 4 6 7 , 1 6 2 5 2 7 , 3 1 0  

다. 외국인력정책 일원화

정부는 2005. 3.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회

의와 4. 6.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주재: 대통령)에서 외국인력

정책에 관한 관련부처TF팀을 구성하여 외국인력제도에 관한 장기적

취업외국인

국민취업활동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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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4. 20.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현행 중기협 등 단체추천 산업연수제는 폐지하고 고용허가

제로 외국인력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현재 법무부는 관계

부처 TF를 구성하여 외국인력제도 통합에 따른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국민의 여론과 시장을 조사하여 3년마다 외국인정책기

본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여 산업구조 동향, 

외국인력 수요조사,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 경제･사회･문화적 영향 

등을 고려한 일관된 외국인력 정책을 정착시키는 거시적인 방안이 요

구된다. 전문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완전 개방하는 체제로 글로벌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단순노무 인력에 

대해서는 재외동포, 북한주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감안하여 

한시적인 고용허가체제를 유지하되 숙련 정도와 한국어 구사능력, 사

회적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체류실태가 건실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인센티

브 제공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취업관리제로 흡수하여 입국문

호를 보다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어 소통,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하여 업종내 사업장의 자유이동을 허용하고 귀화요건을 대

폭 완화하여 점진적인 국내정착을 용인함으로써 남북교류 활성화, 통

일준비 단계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서 포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력제도를 일원화하고 관련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체

류관리를 효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

가제를 시행하면서 비이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주화가 빠르게 진

행되고 있으며, 외국인의 근로환경도 취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

해 사례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이에 편승한 외

국인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체류외국인 관리시스템이 보다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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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체류관리와 함께 취업외국인과 고용주의 편의를 위해 고

용허가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법상 

허가신청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하도록 

허용하되, 이들 출입국관리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하는 가칭 ‘출입국관

리대행기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과 향후 가칭 ‘출입

국관리사’53제도를 신설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

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표Ⅴ-5> 해외의 출입국관리사 제도

국
가

명 칭 법적근거
자격부여

(등록기관)
자 격 요 건 비 고

영
국

Immigration 
Adviser

Asylum and 
ImmigrationAct 

1999
(제84조)

이민판무관실
(Office of 

Immigration 
Services 

Commissioner)

∙자격별 업무처리 가능 
범위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 적격요건관련 기
술서 (18 ～ 19개 항목)를 
확인

∙시험제도 없음

단체 소속원 
으로 등록후 
활동

호
주

Migration 
Agent

Migration Act 
1958

(제280조)

이민대행자
등록사무소

(Migration 
Agents 

Registration 
Authority)

∙호주시민, 영주권자로서 
이민상담에 적합한 자
격을 갖추고 자격시험
에 합격한 자(변호사나 
법학 학사이상 학위 소
지자는 시험 면제)

∙변호사도 협회에 등록 
후 활동

이민업무 
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간지에 
공고

캐
나
다

Immigration 
Consultants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제91조)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협회
(Canadian 
Society of 

Immigration 
Consultants)

∙캐나다 이민컨설턴트 협
회 회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일정한 자
격요건을 구비하고 자격
시험에 합격한 자

∙캐나다변호사 협회 또는  
퀘벡공증인 협회의 회원

정부에서 
컨설턴트협
회 초기설립 
자본을 
이민국에서 
지원

53 출입국관리사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자격 인력송
출 브로커에 의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며, 우수 외국인력 도입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류외국인 법률지원서비스를 향상하는 목적으로 도입을 추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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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기협과 같은 연수추천단체와 고용허가제 대행 기관을 통합

하여 법무부･농림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중기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을 출자하여 공익재단법인 형태로 가칭 ‘외국인력지원센

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출입국관리서비스체계의 과학화(TIPIS)

국가간 인적교류의 촉진은 모든 국가의 경제･사회 조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민(International migration)은 고령화･저출산, 노

동력 부족, 실업문제, 인권, 두뇌유출과 유입, 경제적 기회, 다문화와 

통합, 난민, 사회질서와 법집행, 인신매매, 사회안전, 국가안전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도전에 각 국가들은 새로운 이

민제도 및 법령의 개정, 전담기구의 신설 등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적

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우수인력과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입국문호 개방과 신속한 인

적･물적 흐름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불법활동과 테러에 대비하

는 범정부차원의 관리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예산과 전문인력을 투입

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방적인 이민행정을 지원하는 서비스･관리 인프라를 구

축하기 위하여 2003. 12월부터 ‘출입국관리서비스체계과학화(Tech- 

nological Infrastructure for Progressed Immigration Service, 

TIPIS)’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전자정부의 뺷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뺸사업을 산업자원부･법무

부･노동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내용이 다국어 기반으로 하

는 G4F 포탈사이트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지원규모

도 부족하여 새로운 추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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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 친화적 국경관리･서비스체계(u-Borders)

TIPIS와 전자정부의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 사업 추진을 위

하여 산자부･법무부･노동부가 공동으로 2004. 10월부터 2005. 3월

까지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행하였다. 법무부

는 TIPIS의 로드맵과 G4F의 BPR/ISP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된 문

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민행정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하는 유비쿼터스

(ubiquitous)형 서비스체계와 입체적인 국경관리체계(이하 뺷u-Borders뺸
서비스 체계라고 함)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적인 협력과 혁신을 통하여 개방 친화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할 것이다.

뺷u-Borders뺸서비스체계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이민행정의 개방화

를 수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의 국가운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 개방적인 이민정책은 개방을 수용할 수 있는 국가운용시스템에 

의해 뒷바침될 때만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뺷u-Borders뺸서비스체계는 ‘사람의 자

유로운 이동을 통한 열린사회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의 흐

름을 촉진하고 개방 친화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부터 

입국, 체류, 출국하는 각 단계에서 다양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기반으로서 첨단기술을 기반으

로 하는 출입국심사 자동화, 다채널 기반의 외국인서비스 고도화, 정

부와 민간이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출입국 및 외국인정보 공유체계 

혁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국자본과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여 선진통상국가를 추진하

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로서 사람･정보･화물의 허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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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여 발전하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새로운 패러다임54을 직시하여야 한다. 

국가의 영토 개념이 교통, 통신, IT기술의 발달로 변하고 있다. 물

리적･지리적 영토 개념에서 사람의 이동에 따라 영토가 확장되는 문

화영토 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즉 국경선(Line, 배타

적)으로 정의되던 전통적인 국경이 사람과 정보, 물건의 이동과 함께 

문화･경제적 지배력이 세계화･개방화의 속도에 따라 물리적인 국경

을 넘어 제3공간인 유비쿼터스 영토(點, Point, 개방적)로 확장되고 

있다.

<그림Ⅴ-4> 물리적・지리적 영토개념

외 국 인

재 외 국 민

내 국 인

외 국 인

재 외 국 민

외 국 인

재 외 국 민

내 국 인

외 국 인

재 외 국 민

54 뉴질랜드의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nterprise 소장인 Ziv 
Navoth는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이 일하고 여가를 즐기며 사는 방식이 변
화하는데 7가지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성장과 고령화(Growing 
vs. Graying, 청소년의 부족), ② 은퇴이후(the End of Retirement, 고
소비 저생산), ③ 이민과 지식이동(Immigration and Knowledge Migra- 
tion), ④ 대량시장의 종말(the End of Mass Market, 소규모의 고가시
장 등장), ⑤ 지식사회(the Knowledge Society, 지식의 무국경화와 무제
한적 신분상승), ⑥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없다(Everyone's a Winner(?)),  
⑦ 기업형태의 변화(the End of the Corporation as we kn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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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영토(ubiquitous Borders)에서는 물리적 영토(제1공

간)와 전자적 공간(제2공간)이 결합하여 제3공간인 새로운 유비쿼터

스 공간이 만들어 지게 되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채널(Any time, 

Any where, Any device)을 바탕으로 고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눈

에 보이지 않는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Ⅴ-5> 유비쿼터스 영토

전자영토
(Cyber)
전자영토
(Cyber)

지리적 영토
(Physical)

유비쿼터스 영토
(Ubiquitous)
유비쿼터스 영토
(Ubiquitous)

<그림Ⅴ-6> 유비쿼터스 영토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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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비자 신청을 영사관을 방문하거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본

인 인증을 받은 후 비자나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고객 중심의 

서비스 환경이 요구되고 사회안전을 위한 법집행 기능은 점점 강화되

지만 보이지 않는 개방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고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국경관리체계에서는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합법적인 사람과 화물의 흐름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장의 수행과 법집행은 보이지 않게 더욱 강화하게 되고 이

러한 개방 친화적 국가운영시스템을 외국인이 많이 접하게 되는 공

항, 항만, 행정기관에 구축한다면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나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국가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다.

4. 체류서비스의 고도화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지방자치 단체 

등 관공서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하

여 민원을 신청하거나 안내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각 기관에서 지

원하고 있는 영문 홈페이지는 민원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는 수준

이 아닌 단순한 안내수준에 그치고 있다. Immigration Center인 서

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행정

기관으로 서울의 중심지역에서 원거리55에 있고 접근이 불편한 주택

지에 있어 행정수요지역56에서 떨어져 있다.

55 전철 5호선 오목교 역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주변도로는 모두 
일방 통행길로 외국인의 접근이 어렵고 강남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3시
간이 걸린다.

56 동경, 싱가포르, 베이징, 암스테르담, 워싱턴, 오타와 등 세계 주요국가 
수도의 이민행정기관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하며 최신 인테리어로 내부를 
장식하여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국가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
다.



97Ⅴ. 육･해･공의 입체적인 선진적 출입국관리 및 국경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표Ⅴ-6> 체류외국인수57와 출입국관리공무원 1인당 대상 외국인 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체류외국인수 481,611 566,835 629,006 678,687 750,873

민원담당자수 45 48 48 50 86

1인당 민원인수 10,702 11,809 13,104 13,573 8,731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이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

문자수가 급증하여 1일 평균 2,500명이 방문하여 평균 3~4시간을 대

기하여야 상담 공무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

이 아닐 수 없다. 투자외국인, 유학생, 교수 등 국가차원에서 유치해

야 할 대상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외국인과 섞여 좁은 공간에서 2~3시

간씩 대기해야 하고 체류업무 담당공무원 수가 부족하여 행정 서비스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외국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

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외국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체계가 지나치게 열악하여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 3. 1.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영문서비스 제공을 준

비하고 있으나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산자부･노동부와 함께 전

자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뺷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G4F)뺸 포탈

사이트를 올해 구축하여 다국어 지원을 기반으로 생활환경 정보제공, 

민원처리 환경, 행정안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오

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전자민원업무을 전담･처리하고 민원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 체계인 “EASY in Korea” (Electronic Application Service for 

You in Korea)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화･우편･인터넷･Fax 등 다양한 

57 체류외국인수는 등록외국인수,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대상 재외동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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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첨단 IT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비쿼터스(ubiquitous)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력하여 마곡지역에 사이버 

외국인종합행정서비스 센터 설치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

를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의 서비스체계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

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외국인등록을 위하여 방문하는 외국인

에게 의료보험, 운전면허, 입학지원 등과 같은 민원을 함께 신청받아 

관련행정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연계서비스 체계도 함께 강

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인도주의적 지원체계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출입국하면서 자국과 연계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과, 해외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학습하는 

국민, 오랫동안 외국생활에서 체득했던 지식과 언어 구사능력을 가진 

재외동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

여 경제공동체로 발전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세계로 뻗어 갈 수 

있다. 사람과 재화의 이동에 따라 문화와 국력이 옮겨가는 문화영토

로 확장될 수 있다.

외국인에게는 체류서비스의 고도화, 영주 및 국적제도 개선 등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경제･사회･문화활동을 하며 국민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외

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문화프로그램을 개발

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귀화 허가가 결정되면 귀화증 수여와 주민등

록증 교부, 여권발급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화행사로 승화시켜 한

국국적을 받는 귀화자에게는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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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새 주민에게 대한 문화교육, 생활정보 제공 등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 한국에 체류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거나 사회에 봉사하였던 외국인과 한국전 참전용

사의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체류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

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는 국내에서 해당국의 취업정보, 생활정

보, 출입국관리정보, 비자 발급정보 등 거주국에 정착할 때까지 정보

를 제공하고, 외국에서 비자연장허가, 영주권과 국적 취득, 다문화사

회 적응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인적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재외동포들에게 한국 언어･문화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써 혈통에 의한 감상적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문화적 동질성을 함께 

나누는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평등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재외

동포정책을 통해서 재외동포의 모국과 거주국에서의 권익을 보호하

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모국과 재외동포간의 교류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모국의 발전을 위해 재외동포를 활용할 수 있

다. 20세기에 들어서 세계화 또는 전지구화의 확대로 인해 국민국가

의 한계를 뛰어 넘어 민족성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공동체

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 큰 규모의 재외동

포를 갖고 있는 중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그리스, 인도와 같은 나라

들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세계화 전략에 재외동포를 활용하려는 적극

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58
인도는 해외 이민자들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서로 협력하

면서, 특히 미국 IT 산업분야에 진출한 인도 이민자들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다. 인도 IT산업 잠재력의 원천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글로벌 인재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꼽고 있다. 2004. 10. 5. 온

라인 포탈 뉴스채널인 Cyber India Online Limited(CIOL)59의 보도

58 윤인진, 뺷코리안 디아스포라뺸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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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1960년대에 미국으로 이주한 많은 인도인들이 기업의 임

원이 되었던 전문 직업인들은 아웃소싱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에게 저임금의 인도 IT 전문가를 고용하도록 설득하여 인도의 재능있

는 인력이 널리 알려졌고, 동포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

었다. 2004. 3월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둔 150여개의 회사는 인도현지

에 배후사업체를 갖고 있으며 2006. 3월에는 두배가 될것으로 추정

된다. TiE(인도기업가협회), AAPI(인도출신미국의사협회), AACSA

(미국아시안편의점협회) 등 동포 네트워크 조직들이 인도 동포사회와 

기업가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인교(印僑, NRI-Non Resident Indians)는 중국의 화교와 같은 의

미의 인도인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1833년 영국의 노예제 폐

지이후 계약 노동자로서 세계 각지의 영국 식민지들로 이주한 것이 

시초이고, 1,80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이들의 자산은 1천억 달러를 

상회(The Economic Times, 1995)하며 인도의 국가예산과 맞먹는 규

모로 최근 IT 기술자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으로 이주가 증가하고 있

다.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화교에 비해 전세계에 넓게 분포되

어 있으면서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 경영학계에

는 유태계, 모르몬계, 인도계 등 3대 인맥이 있다.60
참고로 한민족네트워크 사이트(http://www.hanminjok.net)와 한

상(韓商) 사이트(http://biz.korean.net)를 인도의 인교(印僑)사이트

(www.nrilinks.com)61 와 비교해 보면 국내외 정보내용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재외동포들에게 필요한 국내 정보를 실시간

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동포들이 

국내 기업의 사이트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등록번

59 <http://www.ciol.com/content/news/2004/104100506.asp>참조. 인도의 
IT분야 전문 직업인을 위해 컴퓨터산업정보를 제공하는 포탈사이트이다.

60 삼성경제연구소, “급부상하는 인도 IT 산업의 잠재력” 뺷CEO Information뺸 
제436호 (2004).

61 인상의 포탈사이트 One-stop portal for Non Resident In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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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국민 보호는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국민들은 심각한 빈곤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난민화되어 다른 나라

로 이주하게 된다. 선진국들은 국내 생산인력 부족을 난민들의 노동

력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난민들의 영구 정

착을 허용하고 귀화나 합법적인 취업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난민을 보

호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992년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난민인정신청 건수가 

저조하였으나 2004년 이후 난민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

율적인 절차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난민신청제도가 불법체류

를 위한 도구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등 부작

용도 야기되고 있다.

2005. 2. 2. 난민법제(개)정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난민인정절차

와 난민의 법적지위 등 개선방안 연구와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

하고 있으며,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두어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높이

고 심사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여 직업알선, 생활보호 등 정착에 필요한 제

도를 운용하고 난민구호를 위한 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표Ⅴ-7> 난민신청 및 허가현황

구 분 계 ’94～’01 ’02 ’03 ’04 ’05.3월

신  청  494 133 33 84 145 99

허  가 37 1 1 12 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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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현행 보호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

며, 보호소나 보호실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의 가족이나 관계자들

이 인터넷으로 면회할 수 있는 체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는 등 외

국인의 고충처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권 선진국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

6. 국가･사회 안전시스템 확충

국가발전을 위하여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출입

국하고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다

문화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995. 5. 1.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으로 EU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회원국들은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사회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공동인식하에 불법체류･이민･난민･비자･
국경관리 등 인적교류에 따른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행

계획62을 마련하였고, 회원국간 정보공유체계인 ‘Cirefi’63,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의 지문 인식체계인 ‘Eurodac’ 시스템, 새로운 국경관

리 시스템인 ‘Argo’64 등과 같은 사회안전 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

62 Vienna Action Plan(1998).
63 Centre for Information, Discussion and Exchange on the Crossing 

of Frontiers and Immigration로 합법체류 및 불법체류외국인 정보, 
외국인의 입국정보, 위변조정보 등을 공유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갖추게 
된다.

64 난민, 이민, 국경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되든 Odysseeus 프로그램 대신 
효과적인 국경관리, 비자발급, 난민체계,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을 수행
할 새로운 시스템(ARGO, Action programme for administrative coo- 
peration in the fields of external borders, visas, asylum and 
immigration)으로 2002. 1. 1.부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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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우수 외국인력을 유치하는 등 개방체제로 국가발전에 성공한 싱가

폴도 외국인에 의한 불법활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부동산

을 임차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신분증이나 취업허가서를 확

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인터넷에서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VERIFI(Verification of Foreigner Immigration status)제도와 신

분증 확인 시스템인 iCHECK(Identity Card Checking Facility을 운

용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신속한 출입국심사와 체류서비스 고도화를 위하여 

서비스체계를 혁신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에 의한 불법활동을 사전

에 예방하고 문제외국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외국인은 2003. 8월 직전에 30만 6천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8월 18만 4천명이 합법화 조치된 이후, 불법체

류 외국인은 13만 8천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4. 5월부터 급

격하게 증가하다가 8. 17.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체류외국인 단속활동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다. 올해 3월에는 

일시적으로 20만명을 상회하였으나 중국동포 귀국지원정책으로 19만

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Ⅴ-7> 최근 불법체류외국인 증가추이

(단위 :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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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

법취업 및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 근절을 위하여 검찰과 합동 전담수

사팀을 운영하며, 중국동포 귀국프로그램에 참여한 동포의 조기 입국

을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체류 외국인

의 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학･결혼 등을 빙자한 위장입국을 저

지하여 불법체류를 억제할 방침65이라 한다.

유학생의 유치활동과 병행하여 관련부처와 협력하여 교육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학생･외국어강사 관리체계66를 구축하

고,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고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관리하는 외국

인초청 및 고용업체 관리체계, 범법외국인의 생체정보 인식기술67을 

활용한 불법활동 추적시스템 등 체류외국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

가의 개방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65 2005년 12월말까지 불법체류외국인의 수를 16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66 미국의 SEVIS(Students and Exchange Visitors Information System)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67 출입국관리법 제38조(지문찍기)는 범법외국인에 대한 지문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위･변조 여권으로 다시 입국하거나 불법체류, 
범법활동을 저지하고 있으나 테러용의자, 인신매매 조직 범죄, 국제조직 
범죄 등으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얼굴, 홍채, 손등정맥지
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신체적 특징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제외국인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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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동북아 공동체’의 거점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방

화정책에 따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 즉 인적 교류가 물적 교류･정
보교류 등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개방화정책

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체계 및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과 국적법개정’을 전제로 하는데, 이에 적절

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출

입국관리법과 국적법을 전면 개편하여 외국인등록, 난민, 국적, 외국

인보호, 국경관리, 체류외국인관리 등을 총괄하는 ‘이민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적 교류를 위한 개방화정책이 출입국관리체계의 개선이나 

새로운 이민정책의 수립으로 추진되고, 새로운 이민법제정이 이를 뒷

받침함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 및 독일의 경우처럼 불

법입국자에 대한 대책과 외국과 연계된 국경초월범죄(조직범죄, 마약

밀매행위, 테러범죄, 자금세탁범죄 등)및 시장질서 저해행위(부정경

쟁행위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개방화정

책의 엄격화도 법제도로 함께 구비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범죄예방네트워크의 

구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며, 사후적 예방네트워크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제적 수사공조체계를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실무기관간의 교류확대와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 

등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는 테러대책이

나 불법입국대책 등과 같이 국제간 협력이 불가결한 분야이기 때문

에, 외국의 출입국관리당국을 비롯한 외국관계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지에 연락섭외관

을 파견하거나 각종 국제회의에 활발히 참가함으로써 국제공조체제

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형사법적 기반구축은 국가나 

형사실무가만의 과제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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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시기가 앞당겨지기 위해서는 국가영역 이외의 비정부기구(NGO: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들 간의 교류활동이 활발하게 진

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국제관계는 정부 당국자들이 담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간 교류는 개별 국가의 권력 엘리트의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그

러나 이제는 비정부단체들을 중심으로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상과 세계정치 자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본적 교류확대라는 민간의 자유스러운 거래가 

중세봉건사회를 무너뜨렸듯이 시민사회의 세계화는 이제 세계의 판

도를 바꿀 정도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비정부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사회적인 요인으

로는, 첫째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각국 운동간들 간에 인적 교류

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 둘째 정보가 순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동

하여 이제는 일반인들이 정부의 고위 당국자나 전문인들과 마찬가지

로 손쉽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셋째, 언어의 장벽이 

점차 사라져간다는 점 등이다.68 그래서 예컨대 동북아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인 법집행자들의 활동 이외에 시민들의 자발

적인 참여를 통한 감시가 환경보호의 실효적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

다. 환경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국내의 연결망 외에도, 환경오염

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외에서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적 사법교류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

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중에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자그룹과는 

달리 이들 범죄에 대한 소추체계는 여전히 국내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자와 국내에 국한된 형사소추

체계간의 차이로부터 주권국가의 장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68 유재현,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시민운동 연대의식의 고양”, 미래인력
연구센터(편), 뺷21세기 동아시아 협력-그 필요성과 미래예측뺸 (서울: 넥서
스, 1999), pp. 1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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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기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보면, 민주주의적 주권국가의 정당성은 개별 시

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국가는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범죄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주권의 행사로서 영토적 관할권과 자국민에 대한 속인적 관할

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의 형법체계는 영토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사소추에 관계되는 모든 조치 즉 경찰의 수사로부터 

형사재판판결의 집행에 이르는 권한이 자국영역의 한계를 넘어 행사

될 수 없으며 또한 자국영역내에서의 타국관할권의 행사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국가주권개념에는 합치되지만 국제사

회의 시대적 요청에 적절하게 조응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

법상의 범죄란 특정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지만 범죄의 진압에 

관하여는 전인류가 공동의 이익을 갖는다. 이 점에서 주권국가의 정

당성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

는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권력상실은 국가고권을 초국가적 조직에 위

임하여 이 조직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회변화에 조응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주권국가의 국가고권을 부분적으로 초국가적인 조직에 위임하는 

예는 유럽연합체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유럽공동체는 상법의 

수많은 영역에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범죄투쟁과 

같이 전통적인 주권국가의 고유과제로 간주되었던 영역은 여전히 개

별국가의 관할권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범죄투쟁의 영역에서 초국가

적 조직에 의한 통일적인 규율의 흠결로 인하여 오히려 유럽연합 역

내에서의 범죄발생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추를 위한 공조도 어

렵게 되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다.69 그래서 현재 유럽연합에서는 국

경초월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유럽경찰청, 사법조정처, 

69 Ulrich Sieber, Memorandum fűr ein Europȁisches Modellstra- 
fgesetzbuch, JZ, 52(1997), S.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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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범죄수사와 소추를 관할하

기 위한 유럽검찰청의 설치까지 논의되고 있다.

범죄투쟁의 영역에서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공동대응전략을 펼쳐

오고 있는 현상과는 반대로 동북아 지역 관련 국가들은 수많은 인적･
물적 교류와 이로 인한 다양한 일탈행위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이에 대한 대응체계는 주권국가의 형법에 의한 개별적인 조치만 

취해지고 있을 뿐이다. 물론 동북아 지역의 관련국가들은 유럽연합과

는 달리 아직 국가결합의 형식을 띄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북아 지역

에 범죄투쟁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초국가적 조직이 탄생될 것이

라고 기대하기도 힘든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동북아 사회 전반이 

자본주의에 기초하여 발전과 성장의 길에 서 있고 이 과정에서 다양

한 일탈행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공동대

응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집행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현재 국경초월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지역의 연

대체제는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및 인터폴을 통한 수사공조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형사사

법공조체계는 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지만, 국내법에 

따라서 적용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며 구체적 사건의 수

사와 관련하여 상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제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미약하다. 나아가 국제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는 

사후적인 수사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그것도 긴밀하고 신속하게 진행

되지 않고 매우 복잡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국가

들 상호간의 원활한 공조체제의 구축이 힘들게 되고 국제간에 연계된 

해외정보를 폭넓게 수집하기도 어렵다.70 따라서 테러, 마약, 무기밀

매, 돈세탁,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국경초월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

로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형사사법공조를 보다 긴밀

70 임웅 외 5인 공저, 뺷조직범죄와 형사법뺸 (서울: 법문사, 2004), p.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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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신속한 공조체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사후적 범죄투쟁 뿐만 아니라 범죄발생동향과 같은 사전적인 정보교

환도 가능할 수 있도록 동북아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

기 때문이다.71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역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경초월범

죄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공동대응체계가 불가피하다. 이 점에서 전

통적인 대응수단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문제는 어떠

한 방식과 내용으로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있다. 이 전략은 단기와 중･장기의 관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단기적인 전략으로서는 현행 형사사법공조체계에 뿌리를 두

고 국경초월범죄에 대응하되,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형사사법 실무기관들간의 정보교류나 수사공조를 이루

어서 관련국가들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동북

아지역 관련국가들 간에는 구체적 범죄를 전제로 한 형사사법공조체

계 이외에 다양한 형식의 협의기구를 두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

검찰청 마약부는 전통적인 국제 마약관계 협의회 이외에 아시아지역

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약류퇴치에 관한 국제협력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 회의는 아드로미코(ADLOMICO: Anti-Drug 

Liaison Officials' Meeting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로 지칭

71 물론 동북아 지역국가들의 합의로 동북아 지역공동체가 출범하는 경우에
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포괄적인 공조방안이 쉽게 구축될 수 있다. 지
역공동체에 기초하여 공동의 역내안전을 추구할 형사사법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포괄적 협력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하나의 유럽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유럽공동체
의 협력안이 훌륭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은 국경초월범죄의 분야에서 전통적인 조약에 기초한 형사사법
공조를 대폭 수정하여 독자적으로 형사소추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확장해가는 추세에 있다. 유럽경찰(Europol)이 유럽연합의 역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범죄소추기구라면, 현재 그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유럽검
찰청(Europäische Staatsanwaltschaft)은 유럽연합 내에서의 효과적인 
범죄소추를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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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서울주재 각국대사관 마약관계관을 회원국으로 하여 1989년 

4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분기별로 연중 4회 개최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태국, 필리핀, 말레이지아, 호주,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 

15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국제협력회

의 이외에 우리 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간의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형사사법 관련 공식회의는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일회성 내지 

형식적 회의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러시아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회수가 빈번해진 현재에도 우리 나라와 러시아간의 밀매 내

지 조직범죄 투쟁과 관련한 협의체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동북아 지역공동체는 단시간의 갑작스러운 동기로 형성되는 것이 아

니라 기존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어 온 결과로 인하여 탄

생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해보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현재의 국가간

의 공식적 협의체제는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장기 전략으로서는 동북아 지역국가들간의 ‘공동수사그룹’

의 창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수사그룹이란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

하는 국경초월범죄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사후적인 수사도 공

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범죄사건에 대한 즉시대응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형사사법공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기초로 동북아지역의 역내평화와 안전을 도모

함으로써 동북아 지역공동체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다. 물론, 동북아 

지역국가들 간의 ‘공동수사그룹’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관련국가들의 

조약이나 협약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국가의 정치적

인 결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범죄, 특히 동북아지역의 국경을 초

월하여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가 달

라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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